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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오랫동안 사적이전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책무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서구화,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공적이전을 통한 국가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transfer)은 반대의 급부없이 한 방향으로 경제적 

자원이 이동하는 것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유년층 및 노년층 등 부양

대상의 주요 소비재원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적

이전은 자녀 및 부모님 용돈 지원 등 개인 간에 발생되는 것이며, 공적이

전은 기초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 금전 혹은 

서비스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노년층

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세대간의 자원배

분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00년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되면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과 건

강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도입되었고, 이후 정책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적

이전은 정부의 재정투입이 수반되기 때문에 주로 공적이전만을 대상으로 

효과성에 대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공적이전의 규모 확대는 사적이전에

도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부문 전체를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공적 개입으로 인해 사적이전이 일정 부분 감소한

다면, 공적이전은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발간사 <<



노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투입을 확대

시키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년층은 

공공이전의 복지혜택을 더 받게 되고, 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층은 공적

이전의 기여부담을 더 받게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는 세대간 

경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설계 및 입안단계에서 세심한 배

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최근 노년층의 복지정책확대에 따라 공

적이전과 사적이전이 노후소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적이

전의 확대가 사적이전의 규모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사적

이전의 관계는 향후 중장기 고령화 대응 정책 입안에 필요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황남희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양찬미 연구원과 

원외의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해 주신 본 원의 백혜연 부연구

위원,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주신 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 연구위원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의견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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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emographic Change and Public-Private 

Transfer Division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nges of public- 

private transfer before and after 2008, when the senior welfare 

policy was expanded through the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which can help understand intergenerational economy. 

For this, NTAs in 2006, 2009 and 2011 were estimated to check 

the trend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 as a old-age support 

system. 17 countries of different population aging status were 

compared together to figure out the change of public-private 

transfer in Korea.

As a result, public-private transfer of elderly group in Korea 

showed a certain pattern of change except 2009, when there was 

economic crisis. The share of public transfer in the retirement 

income was 38% in 2006, and it had steadily increased to 55% 

until 2011 while the share of private transfer remained in constant 

level of 19%. Therefore, the empirical evidence for the assumption 

that the increase of public transfer due to the expansion of 

senior welfare policy decreases private transfer was not found. 

I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there is tendency of public 

transfer share increase within the retirement income, while 

private share remains almos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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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mary, the government’s expansion of public finance 

investment for senior welfare increase in recent years did not 

decrease private transfer. It is assumed that even though the 

population aging keeps progressing in the future, the crowding- 

out relat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 would not 

occur.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expansion of senior 

welfare policy increases quantitative scale of retirement income 

and upgrades elderly’s overall quality of life. However, if the 

support burden of working age groups increase due to the se-

nior welfare policy expansion, it can downgrade the equality 

among generations, so the policy makers should have balanced 

view in the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phases. 

Key words: retirement income, private transfer, National Transfer 

Accounts(NTA), intergenerational economy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의 부양의무는 사전이전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책무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고령화 진전과 함께 공적이전을 통한 

국가의 책임으로 옮겨지고 있음.

○ 반대의 급부없이 한 방향으로 경제적 자원이 이동하는 이전

(transfer)은 제도부문별로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으로 구분됨.

○ 사적이전은 자녀 및 부모님 용돈 지원 등 개인 간에 발생되는 것이

며, 공적이전은 기초연금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것임.

⧠ 그동안 정책효과는 주로 공적이전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사

적이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 양측면에서 전체 효과를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함.

○ 정부의 공적 개입으로 인해 사적 개입이 축소된다면 의도했던 정

책의 전체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공적연금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회적 이슈였지만, 거

시적으로 공․사적이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하여 사회적

으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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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어 거시적으로 세대간 경제를 이해하고 연령집단 간의 

자원배분을 측정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됨.

⧠ 따라서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사적 이전의 

역할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공적 및 사적이전의 구축관계는 향후 

중장기 고령화 대응 정책 입안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연구결과

  1. 세대간 경제의 추정과 분석: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 고령화는 생산 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이른바 생애주기적자(lifecycle 

deficit) 계층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 유년층과 노년층은 기본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연령집단이며, 생

산을 하더라도 그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하지만 유년층과 노년층의 소비는 청장년층과 거의 차이가 없음.

⧠ 생애주기적자를 충당하는 방법에는 공적이전(public transfer), 사

적 이전(family transfer), 자산재배분(asset-based reallocation) 

이 있음.

○  자산재배분은 개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자산축적의 기회

가 거의 없는 유년층에게는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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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유년층은 주로 공․사적이전에 의존하게 되고, 노년층은 

공․사적이전 외에도 자산재배분을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방식, 즉 생애주기재배분(age 

reallocation)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국민이전계정은 생애주기적자와 생애주기재배분을 측정하여 세대

간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경제 분석틀임.

○ 국민계정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이전을 측정하기 때

문에 국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과 같은 미래위험 요인을 선제적

으로 발견하고 위험 요인들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에 기

여할 수 있음.

○ 인구고령화의 거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빈곤이나 분배, 

조세귀착 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함.

⧠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민이전계정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함께 참

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와 공․사적이전 구조 등의 국제 간 비교가 

가능함.

  2.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공․사적 이전의 변화 분석

⧠ 국민이전계정을 통해서 2000~2011년 동안 노년층 부양체계로서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분석함.

○ 2009년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할 경우, 최근 12년 간 

노년층의 공․사적이전의 변화 추이는 일정한 패턴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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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적이전은 일정 수준

을 유지하고 있음.

○ 공적이전은 최근 12년간 총 18% p(37% → 55%) 증가하여 노후

소득의 1/2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사적이전의 증가 폭은 같

은 기간 총 3% p(16% → 19%)에 지나지 않아 노후소득에서 1/5 

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함.

⧠ 그러나 노년층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하여 전기노인은 2006~ 

2011년 동안 사적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후기노인은  

2006년에 비해 2011년 감소함.

○ 따라서 노년층 집단 내에서 공․사적이전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17개국의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이용한 국제비교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구축효과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발견하

지 못함.

○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후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적이전의 비중은 거의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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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 이를 종합하면, 최근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공적 재정투입 확대는 

사적부문의 소득이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고

령화가 진전되더라도 공․사적이전의 구축관계는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됨.

○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을 단순히 

가족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며, 노년층의 노후소득의 

양적 규모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노인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세대간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

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정책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해

야 할 것임.

⧠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공․사적이전의 관계는 단정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국민이전계정의 시계열 확장 및 비교국가의 확대 등

을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주요용어: 노후소득, 사적 소득이전, 국민이전계정, 세대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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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의 부양의무는 사전이전(private transfer)을 기

반으로 한 가족의 책무였으나, 현대사회에서 부양의무는 고령화의 진전

과 함께 공적이전(public transfer)을 통한 국가의 책임으로 옮겨지고 있

다. 여기서 이전(transfer)이란 반대의 급부없이 한 방향으로 경제적 자

원이 이동하는 것이며, 유년층 및 노년층 등 부양대상의 주요 소비재원으

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은 제도부문별로 사적

(private sector)과 공적(public sector)으로 구분되는데, 사적이전은 

자녀 및 부모님 용돈 지원 등 개인 간에 발생되는 것이다. 공적이전은 기

초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 금전 혹은 서비스

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대간 경제(intergenerational econ-

omy)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투입을 확대시키고, 생산가능인구

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공적이전은 정부의 재정투입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효

과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로 공적이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즉, 공적이전의 규모 확대는 사적이전에도 영향을 미치

므로 제도부문 전체를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부의 공적 개입으로 인해 사적 개입이 축소된다면 의도했던 정책의 전체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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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의 하

나로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노후소득과 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두 

사업의 정부재정 투입은 2008년 2,326십억 원에서 점차 확대되어 2011

년 약 2배인 4,466십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의한 공

적이전이 증가할 때 사적이전이 일정 부분 감소한다면 공적이전은 의도

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공

적연금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관심을 받아왔지

만, 거시적으로 공적 및 사적이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의 부재로 사회

적으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이전계정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이 개발되어 거시적으로 연령집단 

간의 자원배분을 측정하여 세대간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

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노년층의 복지정책확대에 따라 공적 

및 사적이전이 노후소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적이전의 확

대가 사적이전의 규모를 변화시키는지 국민이전계정의 추계자료를 이용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사적이전의 관계는 향후 중장기 고령화 대응 정

책 입안에 필요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대간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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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국의 국민이전계정을 추계하였다. 또한 노후부양체계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향후 공․사적이전의 변화에 대해 전망을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은 국민계정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1)과 일관되게 거시

적인 수준에서 세대간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 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집단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의 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경제적 자원의 흐름은 형태에 따라 자산재배분(asset-based realloca-

tion)과 이전(transfer)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는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으로 구분된다. 국

민이전계정이 다년간 구축된다면 세대간 이전 방식의 전개 양상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대체 또는 보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 이전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국민이전계정을 2006년과 2009년, 2011년, 

총 3개년을 구축하였다. 분석기간의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2008년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2008년을 기준으로 분석기간

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모

두 도입된 것은 2008년 하반기이므로 2009년을 기준년도로 전․후의 변

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자료의 일관성과 제공기

간을 모두 고려하여 2006년과 2011년이 선정되었다. 국민이전계정을 구

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데, 미시조사로는 가계동향조사와 한

국노동패널조사가 활용되었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최근 조사대

상에 큰 변화가 있어 2006년부터 자료의 일관성(consistency)이 보장된

1)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국민경제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소득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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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5차(2012년) 자료까지 

제공되고 있는데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조사기간이 ‘작년 한해’에 

해당되므로 2011년이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가 된다. 따라서 2009

년을 노인복지정책이 확대된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전․후인 2006년과 

2011년의 추계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노후부양체계의 추이 분석에서는 An et al.(2009)의 2000년 국

민이전계정 추계결과를 포함하여 공․사적이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노년층의 부양체계에 대한 국제비교에서는 국민이전계정 공식홈페

이지(http://www.ntaccounts.org)에서 제공되는 17개국의 자료(한국 

포함)와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고령화 수준에 따른 공적이전과 사적

이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 

후, 제3장에서 세대간 경제의 추정방법론인 국민이전계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추계결과를 통해 

공․사적이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통해 공․사적이전의 변

화를 전망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선행연구 고찰
국민이전계정
추계 및 분석

방법론 검토: 
국민이전계정

✜노후 소득이전
✜노년기 공․사적 

이전의 역할
⇨

✜추계년도: 2006년, 2009년, 
2011년

✜활용자료: 국민계정, 가계동향 
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정부 
행정자료 등

✜17개국 국제비교

⇦

✜세대간 경제의
  이론적 기초
✜국민이전계정의
  이론적 기초
✜국민이전계정의
  응용

결론

공·사적이전의 변화
추이 파악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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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 소득이전

  1.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정도

가 심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재정적 부담에 대한 영향이 확대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장기 인구전망치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현재 1.23명에서 2060년 중위

인구 기준 1.42명까지 증가 후 지속 유지될 것이며, 기대수명은 남자 2010

년 77.2세, 여자 84.1세에서 2060년 각각 86.6세와 90.3세에 도달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유입은 2010년 인구 천명당 1.67

명에서 감소하여 2060년에는 0.53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2-1〉 통계청 인구성장 시나리오 

인구성장 시나리오 2010년
2060년

고위 중위 저위

합계출산율(명) 1.23 1.79 1.42 1.01

기대수명(세)
남자 77.20 89.09 86.59 83.64

여자 84.07 92.53 90.30 87.81

국제순이동률(인구 천명당) 1.67 1.50 0.53 -0.07

   주: 국제인구이동은 국경을 넘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출국자(내외국인 포함)를 의미하는

데, 2010년 국제순이동률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임. 

자료: 남상호 외(2013). 인구구조의 장기전망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활용한 통계

청(2011) 자료를 재구성함. 

선행연구 고찰 및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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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위가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까지 5,216만 

명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2060년이 되면 4,396만 명 수준

(1992년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때의 인구 피라미드는 점

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특히 고령)이 넓어지면서 2060년에는 

20대 이하는 21.8%로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이 47.4%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행과정에서 노동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사회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초래된다(남상호, 2013). 

〈표 2-2〉 중위가정에 의한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전망(2010~2060)

(단위: 천명, %)

중위가정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총인구 49,410 50,617 51,435 51,972 52,160 51,888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35,983 36,953 36,563 34,902 32,893 30,890

72.8 73.0 71.1 67.2 63.1 59.5

구성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18.6 18.1 15.5 13.5 13.7 14.5

25~49세 56.8 52.5 51.0 50.4 49.4 47.7

50~64세 24.7 29.4 33.5 36.0 37.0 37.9

중위가정 2040 2045 2050 2055 2060

총인구 51,091 49,810 48,121 46,125 43,959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28,873 27,171 25,347 23,817 21,865

56.5 54.5 52.7 51.6 49.7

구성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5~24세 15.2 15.7 15.7 14.9 14.6

25~49세 47.7 45.9 45.2 46.4 48.9

50~64세 37.1 38.4 39.1 38.7 36.4

자료: 남상호 외(2013). 인구구조의 장기전망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활용한 통계

청(2011)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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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위가정에 따른 성별 및 연령별 인구피라미드(2010~2060) 

자료: 남상호 외(2013). 인구구조의 장기전망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활용한 통계

청(201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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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경제 및 가구경제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 및 노후부

양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종범(200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당 GDP가 하

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에서는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2011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60년까지의 인

구전망을 반영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인

구구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

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1.1%의 비중을 차

지하는데, 2018년에는 1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또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

가 되며, 2060년에는 무려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2060년까지 한국의 경제가 위기상황 없이 꾸준히 성장한다

는 전제 하에, 한국의 실질 GDP는 2020년대 3% 미만으로 하락하며, 그 

이후로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40년이 되면 1%대로, 2055년 

이후로는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

급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다. 

OECD(2012)에 의하면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2060년

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

가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할 것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의 경우, 잠재성장률은 

1995~2011년 4.6%, 2011~2030년 2.7%, 2030~2060년 1.0%로 점차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함의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2060년에는 15~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의 인구를 이르는 노인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가 65%

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생산가능연령대 인구를 높이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방안으로, 이민을 통해서는 노령층 부양부담을 2% 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여 이민으로는 노인층의 부양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은퇴연령을 늦추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령화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

어, 향후 국가적 차원의 보다 과감한 고령화 대응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

하였다. 

  2. 노후 소득이전 

거시적인 경제전망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라 빈곤노인가구의 급증 또

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3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12.2%이며,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

율 또한 2000년 11.9%에서 2013년 현재 19.5%로 증가하고 있다(통계

청, 2013). 2012년 기준 절대빈곤 가구의 46.9%가 노인가구(임완섭·노

대명, 2013)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빈곤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사회보장체계가 발달한 서유럽 등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에도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소득이전제도를 통해 상당 수준 이상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 현대 복지국가 프

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계층이 노인이며,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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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은 노인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meeding, 2001, 2006; 

Pedersen, 2004; Zaidi, Grech, and Fuchs, 2006; 김진욱, 2011).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파생된 일련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성장위주의 발전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후 10여 년

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아직은 

미성숙하고, 공공부조제도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적이전

이 노인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복지 발전이 늦어진 까닭으로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공식적 연계망이 사회

성원들의 복지욕구를 일정수준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인

정하고 있다. 노후 소득에 있어서는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이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이

전(public transfer)보다 훨씬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

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김기덕·손병돈, 1995; 손병돈, 1999; 홍경준, 

2002; 석재은, 2000; 김교성, 2002; 강성진·전형준, 2005; 김희삼, 

2008; 김진욱, 2011, 신혜리·남승희·이다미, 2014).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의 발전에 따라 공적이전이 확대되고 있어, 최근 

소득이전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첫째는 노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관하여 이전소득이 빈곤감

소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비교하는 연구이다. 

둘째로는, 공적이전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

과(crowding-out effect)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사적이전은 동기에 따

라 공적이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사적이전의 동기를 이해할수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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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미있는 소득재분배 관련 정책의 설계가 가능하기에 최근 여러 학자

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ox and Jimenez, 1990; 김희삼, 

2008; 강성호, 2011).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역할

  1. 공적이전

공적이전소득은 주로 국가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공

적연금 등을 말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

혜금, 사회적 현물이전을 말한다(전승훈·박승준, 2011).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2)는 공적이전

소득을 사회보장이전(social security transfer)이라 통칭하며, 사회보험, 

공적급여, 사회부조로 분류하고 있다(http://www.lisdatacenter.org/).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이전의 개념은 사회보험, 보편적 소득이전, 부조

적 소득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실업, 질병 등의 위험으로

부터 소득이 상실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급여로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도하는 강제성 보험제도이다. 즉, 국가에 의한 강

제적인 보장제도이다. 보편적 소득이전인 사회수당은 공적체계를 통해 

제공되며 특정 인구학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급여액이 고정되어 있

고,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는 특성을 갖는다. 부조적 소

2)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LIS)는 국가 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사회과학 연구 분야의 데이터셋을 수집·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비영리 프로젝트이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주로 국가 간 소득수준 및 소득분

배 수준을 살펴보는데 많이 이용된다. 2007년부터는 자산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를 담은 

LWS(Luxembourg Wealth Study)서비스가 개시되어 자산관련 국제비교 연구도 가능하

다(임완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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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전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이다(신혜리·남승

희·이다미, 2014). 

우리나라의 공적이전 제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다층적인 구조라는 것이다(김희삼, 2008).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공

무원연금, 교원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의 사회보험이 1차 안전망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1찬 안전망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년층에게는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고(2014년부터 기초연금), 빈곤선 이하의 노년층에게는 최

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적이전 제도에서 예산 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

목은 공공부조,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로 2013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8조 

5,532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

이전 소득의 또 다른 주축인 국민연금의 경우 도입시기가 짧아 2012년 현

재 65세 이상 31.16% 만이 수급을 받고 있으며(통계청, 2013), 국민연금

의 평균적인 급여액은 완전노령연금의 경우 약 84만 원, 감액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약 41~47만원이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nps.or.kr). 

그러나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

민연금수급액으로 노후소득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한 가운데, 공공부조 및 기타 소득보장제도가 

제한되어 있고,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책임주의가 완화되면서 사적이전 

소득 또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노인의 빈곤 위험이 더욱 주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노인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 

소득이전으로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

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빈곤완화

의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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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적이전

LIS에 따르면 사적이전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에 이전되는 소득

을 말하며,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내 이전과 가구간 이전, 친인척 

및 이혼한 전 배우자, 다른 가구, 비영리조직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소득

을 포함한다(신혜리·남승희·이다미, 2014. pp. 119). 강성호(2011)는 

소득이전의 대상이 부부 간인지, 부모와 자녀 간인지에 따라서 ‘세대내 

이전’, ‘세대간 이전’으로 구분하였다. 전승훈·박승준(2011)의 연구에서 

사적이전은 가구간 이전소득 항목을 이용하였으며, 다른 가구로부터 정

기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을 이전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2〕 한국노인의 소득원 현황

자료: 정경희(2014) 한·일 고령화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2014년 제5차 인구포럼 발표자료집.

실제 노인의 소득원을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근로

소득이 있는 노인은 13.6%이며, 소득원별로는 사업소득 16.8%, 재산소

득 27.5%, 사적이전소득 95.3%, 공적이전소득인 공적연금 25.3%, 기타

급여 8.9%, 기초노령연금 63.9%, 기초보장 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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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원으로 사적이전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

는 여전히 사적이전소득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정경희, 2014). 

한편 우리나라는 노후소득원으로 사적이전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발달함에 따라, 공적이전의 규

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공적이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적이전의 동기에 주목해 왔다.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은 Becker(1974)와 Barro(1974) 

이래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연구된 바가 있다. 사적이전 동기 이론의 가

장 대표적인 것은 이타주의(altruism)와 교환주의(exchange)3)이다. 전

자는 사적이전의 제공자가 이타주의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전행위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자는 사적이전의 제공자가 이전의 대가를 염

두에 두고 미래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에 의해 이전을 행한다고 주장한

다(Becker,1974; Barro,1974; Bernheim et al, 1985; Cox,1987).

사적이전 동기의 분석은 학문적 의미를 넘어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

의를 갖는데, 교환동기 하에서는 사적이전을 제공받는 개인의 현재 소득

증가가 미래 반대급부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설령 공적이전을 제공

받게 되더라도 사적이전의 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타적 동기 

하에서 공적이전이 늘어날 경우 사적이전을 구축(crowding-out)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 공적이전 제도의 소득분배효과를 측정할 경

우, 이타적 동기가 지배적이면 소득분배의 개선 효과가 적게 나타날 가능

성이 높다(성재민, 2006). 

3) 사적이전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제3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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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한국에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타적 동기 및 

교환동기 이론에 근거하여 효과를 검증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타적 

동기에 의한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적이전이 사적이

전을 구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손병돈, 1999; 강성진·전형준, 2005; 

성재민, 2006; 김희삼, 2008; 정의신, 2008; 성명재·박기백, 2009; 전

승훈·박승준, 2011; 강성호·최옥금, 2011). 

손병돈(1999)은 도시가구조사와 실업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계층별로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부모의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5분위로 구분하여 사적이전 수혜규모

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 2분위 및 3분위에서 사적이전 수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자녀 간병/수발, 집봐주기, 집안일, 손자녀돌봄 등

의 도움 여부는 가족간 이전 금액과 양(+)의 부호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타주의 동기가 적합하

며, 저소득층 노인에 중점을 둔 소득분배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강성진·전형준(2005)은 1995~1998년 기간의 한국가구패널자료

(Korea Household Panel Study; KHPS)와 1999~2003년 기간의 한

국노동패널자료 등 두가지 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한국

가구의 사적이전의 동기와 공․사적이전 구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사적이

전에 이타적인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하였다.

김희삼(2008)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이전 중에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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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노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을 상당부분 구축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였다. 노부모에 대한 소득은 노부모의 생계를 보전해 주려는 이타적인 

동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환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노부모

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하

였다. 

정의신(2008)은 한국노동패널 2001~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

층별로 사적이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고소득층은 위험분산 및 위험대처 수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

고 있으며, 중산층과 빈곤층은 불안정한 사적이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

았다. 또한 중산층은 계층이동이 심해 양극화 심화와 빈곤율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적이전 규모와 수혜자 선정시, 계층적 특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성명재·박기백(200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

부의 공적이전지출 확대가 실질적으로 국민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한 개인 기준에서 볼 때 공

적이전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구축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재정패널 가구 기준에서는 공적이전소득에 대하여 사적이전소득이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축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

었다. 

강성호·최옥금(2011)의 연구에서도 한국은 이타적 동기에 의해 사적

이전이 발생하고, 공적이전과 부양의식의 약화가 사적이전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 실증 연구의 상당수가 공적이전과 사적

이전 간의 구축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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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2006)은 한국노동패널의 6~7차 연결자료를 사용하여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기

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승훈·박승준(2011)이 1990~2010년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하여 공적

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 공적이전이 빠른 속도로 증

가함에 따라 사적이전과의 차이가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음을 밝혔다. 또

한 사적이전의 탄력성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음(-)의 값이었지만 이후 점

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작으나마 양의 값을 가지는 추세로 나타

나 구축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는 공적이전에도 불구하고 사적이전의 규모는 감소하지 않

았다는 것이므로, 공적이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사적이전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김진욱, 2004; 김수영·이

강훈, 2009), 강성호(2011)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효과성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노인 개인과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이전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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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노인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에 관한 주요 연구 요약

연구자 자료 분석대상 연구결과 

손병돈

(1999)

도시가구조사,

실업가구조사

도시근로자 가구 및 

실업 가구

사적이전은 이타적 동기로 보는 것이 적

합하며, 사적이전의 규모가 공적이전보

다 훨씬 크지만 빈곤감소효과는 크지 

않아, 공적이전제도의 확충이 필요함. 

김진욱

(2004)

가구소비실태

조사

(2000)

남녀가구주 가구 
사적이전의 효과성이 공적이전의 효과성

보다 훨씬 높음.

강성진

전형준

(2005)

한국가구패널

(1995~1998)

한국노동패널

(1999~2003) 

KHPS 1,978가구

KLIPS 3.158가구 

외환위기 전후 한국 가구의 사적이전이 

이타적 동기에 의해 주도, 공적이전에 

의한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성재민

(2006)

한국노동패널 

(6~7차)
소득이 있는 가구 

공적이전의 계수가 음(-)으로 사적이전

에 대한 구축효과가 나타나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 없음. 그러나 사적이전의 

동기가 이타적일 가능성을 제시함. 

김희삼

(2008)

한국노동패널

제6차 조사, 

미국 

HRS, WLS

도시지역 만15세 이

상 가구원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대체관계 확인, 

사적이전이 이타적 동기에 의해 행해짐. 

연령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에 의존하는 

경향 크게 나타남.

정의신

(2008)

한국노동패널 

(2001~2006)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계층별로 사적이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공적이전규모 

선정시 계층적 특성 고려 

김수영

이강훈

(2009)

가계조사

(2006~2008)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사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더 큰 편이

나, 향후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

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주장

성명재

박기백

(2009)

재정패널자료
소득이 있는 개인 및 

가구 

개인기준으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

축효과가 관찰되지만 유의성이 낮음. 가

구기준은 1% 유의수준에서 구축효과가 

존재함.

전승훈

박승준

(2011)

가계동향조사

(1990~2010)
2인 이상 도시 가구

1990년대 중반까지 공적이전소득에 대

한 사적이전소득의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지만, 이후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

거나 작으나마 양의 값을 가져 구축효과

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 

강성호

(2011)

도시가계조사

(1982~2008)
모든 가구

중위소득층에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완전한 구축이 발생함.

강성호

최옥금

(2011)

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임가경제조사

전국 거주 9,000가구, 

농업경영 및 종사 

3,200농가, 임업경영 

및 종사 1,114임가

한국은 이타적 동기에 의해 사적이전이 

발생하고, 공적이전과 부양의식의 약화

가 사적이전을 상쇄시킴.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함의 31

제3절 소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적이전과 사적이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관계가 

아직은 명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위험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영역의 노후소득보장방

안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하고, 공공부

조 및 기타 소득보장제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책임주의 가치관이 완화됨에 따라 실제적 노인 소득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사적영역에서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경우,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공적이전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적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선행연구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외문헌

에서는 공․사적이전이 교환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대체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타적 동기에 의한 대체관계로 발생되는 구축효과는 소

득분배 개선 효과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노인의 빈곤완화 기여를 상쇄시

켜 목표대상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이 충분한 효과

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국내연구 동향에서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효과가 점

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고하고 있다(전승훈·박승준, 2011. pp.192). 

1990년대까지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존재하지

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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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향후 고령화의 진전과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등, 사회보장 

지출이 확대될 경우 새로운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조세를 활용하여 공적이전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가구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후소득보장이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로 옮겨가는 경향성에 

따라 공공자원을 둘러싼 세대간 분배를 제대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노년기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유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전체에 걸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서는 국

민이전계정을 활용하여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세대간 경제의 관계를 살

펴보고,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노후소득의 구성 변

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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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세대간 경제와 국민이전계정

세계 각국은 인구구조의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과 사망

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은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으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는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킨다. 고

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반한다. 고령화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년층과 노년층은 기본

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연령집단이며, 생산을 하더라도 그 규모는 극히 미

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유년층과 노년층의 소비는 청장년층과 거의 차이

가 없다. 즉 고령화는 생산 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이른바 생애주기적자

(lifecycle deficit) 계층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회보

장을 통한 공적이전(public transfer)으로 사회가 이들 집단의 부양을 책

임지는 것이다. 공적교육 및 보건, 공적 연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사적이전(family transfer)으로 가족이 부양

의 책임을 맡는 것이다. 마지막은 저축을 통한 자산축적(자산재배분, as-

set-based reallocation)으로 개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방법

은 자산축적의 기회가 거의 없는 유년층에게는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이

며, 주로 노년층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애주기적

자를 메우는 방식, 즉 생애주기재배분(age reallocation)은 중요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대간 경제의 추정과 분석: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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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규모

를 추계하고, 생애주기재배분제도의 연령프로파일을 추계할 필요가 있

다. Mason, Lee et al.(2004)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이전계정 방법론

을 제시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세대간 경제(intergenerational econ-

omy)에 관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계정이다.

세대간 경제의 논의는 Samuelson(1958)의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에서부터 출발한다. 중첩세대모형은 화폐의 존재이

유와 보유동기를 설명해주는 경제학 모형으로, 재화의 저장이 불가능한 

경제에서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연령시기에 소득을 저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화폐라는 것이다. 근로연령시기와 

은퇴 후 노령기 2기간을 생존한다고 가정한 이 모형에서는, 은퇴 후 소득

이 발생하지 않는 노령기에 소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로연령시기에 

재화를 화폐로 전환하여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Arthur and 

McNicoll(1978)은 Samuelson의 모델에 수학적 인구모델을 접목시켰

고, 이는 Mason(1987, 1988), Willis(1988) 등에 의해 응용되었다. 그

리고 Lee(1994a, 1994b)는 다시 Willis의 모델을 발전시켜 국민이전계

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Auerbach, Gokhale, 

and Kotlikoff(1991)은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모델

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구변화가 정부의 공적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배경으로 구축된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4)과 일관되게 거시

적인 수준에서 세대간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 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은 

4)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국민경제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소득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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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집단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추계한다. 경제적 자원의 

흐름은 형태에 따라 자산재배분(asset-based reallocation)과 이전

(transfer)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로서 공적부문

(public sector)과 사적부문(private sector)으로 구분된다. 

국민이전계정이 다년간 구축된다면 세대간 이전 방식의 전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 이전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또

한 연금․보건․교육 등이 연령집단별로 어떻게 재배분 되는지 파악할 수 있

어 공공정책에 따른 저축 및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와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함의를 분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사회적･정치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깊이 있는 추정치를 파악할 수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이렇게 중요한 정책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시작부터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2014년 현재 버클리

대학과 하와이 동서센터(East-west center; EWC)를 주축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등 46개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가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 비교 연구와 시계열 국민이전계정의 

구축 작업 및 각 지역별(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 공동작업도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배경으로 2013년는 UN에서 국민이전계

정의 구축을 위한 매뉴얼(www.ntaccounts.org/doc/re-

pository/NTA%20/manual%202013.pdf)을 발간하였다. 

본 장에서는 동 매뉴얼에 기초하여 국민이전계정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자 한다. 국민이전계정 매뉴얼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으로 

2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다소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이다. 보다 구체적으

로 매뉴얼은 제1장 세대간 경제의 기초; 제2장 국민이전계정 서론; 제3장 

계정 추계를 위한 사전준비; 제4장 국민이전계정과 국민경제; 제5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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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애주기; 제6장 공공부문 생애주기재배분; 제7장 사적부문 생애주기

재배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의 목적은 UN이 발간한 국민이전계정 

매뉴얼에서, 특히 이론적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 기초를 소개하는 데 있

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UN 매뉴얼에는 제시되지 않은 세

대간 경제의 이론적 배경을 다음 절에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UN 매뉴

얼에 포함된 실증적인 내용은 제4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때 실증적인 

부분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차용하여 한국의 예

시를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이론적 기초

  1. 세대간 경제의 이론적 기초

가. 세대간 경제모형

세대간 경제의 논의는 Samuelson(1958)의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s)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내구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연령기에는 생산이 소비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잉여생

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지는 

노년기에는 근로연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와의 교환을 통해서 소비에 필

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즉, 노년층의 경우 그들이 근로연령기

에 생산한 잉여생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고, 그들이 노년기가 되

었을 때 돌려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연령기의 모든 사람

들이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여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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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영(zero)의 이자율, 즉 등가로 상환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도 대여받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직 이자율이 

충분한 수준의 음의 값일 경우 근로연령층이 노년층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5).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생애주기 소비 경로가 거꾸

로 되어 생애주기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 보다 높은 소비수준을 누리며 효용을 높이려면, 

시장이 아닌 사회계약을 통해 잉여산출물을 이전해야 한다. 즉, 근로연령

세대가 노년세대에게 반대 급부가 없는(no quid pro quo) 이전을 통해 

부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전 제도를 통하면 그 사회는 그것이 가족에 

의한 것이든 정부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인구 성장률과 생산성 성장률

을 더한 수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Samuelson의 모델은 수렵채취 경제와 같이 물적 자본 

(physical capital) 이 없는 시대에서의 상향이전(upward flowing), 즉 

근로연령 세대로부터 노년 세대로의 이전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농업이나 산업시대와 같이 물적 자본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자본을 통한 수익률은 이전제도를 통한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

다. 따라서 근로연령 세대는 저축이나 증권에 투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단, 자본시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현재의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자본 수익률이 생산성 

성장률보다도 낮아진다면, 노년 세대를 위한 추가적인 부양은 이전제도

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Samuelson 모형에서는 자본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년층도 

5) 참고로 Samuelson은 모형을 단순화 하기 위해 유년층을 가정하지 않았다. 즉 근로연령

기와 노년기의 2기간을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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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을 할 뿐만 아

니라 그들 자녀에게 음식과 안식처를 제공해야만 한다. 특히 19세기 후반

과 20세기에 개발도상국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이

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함에 따라, 유년층은 교육투자를 크게 확대할 필

요가 생겼다. 

Becker and Murphy(1988)는 부모의 이전 결정을 복지국가의 발전

에 결합시키는 흥미로운 이론을 개발하였다. 이상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한계수익률이 자본의 한계수익률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이 수준이 자녀 교육의 사회적 최적 수준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가 존재하기 때

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과 번영을 바라는 한편, 그들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목표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부모들은 

자신의 노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저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적 수준 이하의 교육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

을 최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두 가지 방

법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유년층에게 교육비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 유년층에게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에서 문제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발적으로 교육비를 대부해 주는 경

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 역시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부모의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와 개인은 최적 수준 이하의 교육투자로 인해, 최적의 후생을 누리지 못

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교육투자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공교육이다. 국가는 자녀의 교육을 최적수준에 도달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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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재원을 근로자인 부모에게 조세로 부과하여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강제력을 동원하면 자녀계층의 효용은 증가하지만 부

모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자녀들이 근로자로 성장한 이후 정부가 

성인 자녀인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때 노년이 된 부모에게 공적 연

금을 통해 보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즉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공교육에 

의한 이전은, 성인이 된 자녀가 은퇴한 부모에게 또 다른 이전을 행함으

로써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나. 사적이전과 공적이전 모형6)

가족 내 경제적 모형은 이타주의와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

의되고 있다. 경쟁모형(competing models)으로는 노후보장가설(old 

age security hypothesis), 교환가설(parental repayment hypoth-

esis), 보험 가설(insurance hypothesis) 등이 있다. 

노후보장가설에서는 자녀 양육이 부모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가

정한다.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노후를 위한 부의 축적

이 어렵기 때문에 노후보장가설이 설득력을 얻는다(Willis, 1988). 교환

가설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차입 제약을 강조한다. 인적자본

에의 효율적인 투자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차입이 가능할 때만 달성 가

능하다. 이는 일정부분 이타주의에 기반하지만, 한편으로 자녀들이 부모

로부터 받았던 이전의 일정 비율을 부모에게 상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암

묵적 계약도 존재할 수 있다(Becker and Tomes, 1976). 보험가설은 가

족이 위험에 처할 경우에 이전이 일어난다는 가설이다. 예컨대 구성원이 

6) 김을식(2006), 한국의 세대간 이전과 국민이전계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Ⅱ. 

연구배경, 2. 국민이전계정 관련 쟁점, 가. 세대간 이전의 결정요인」에서 요약․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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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즉 실업 등에 처해있는 동안은 가족 간에 상당한 이전이 

발생할 것이다. 장수 위험(longevity risk)으로부터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노년층으로부터 유산을 받고, 예상보다 오래 생존

하는 노년층에게는 자녀에 의한 부양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Kotlikoff and Spivak, 1981). 가족 이전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교환 

동기(exchange motive)를 강조한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간의 현금 이

전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암묵적 지불이다. 성인자녀는 건강이 좋지 않

은 노부모에게 개인적 요양(care)을 제공할 수 있고, 노부모는 보육을 제

공하고 성인자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Cox, 1987). 

공적이전의 모형에서는 이전의 동기(motive)에 대해 다루는데, 이타주

의(altruism)와 교환동기(exchange motive)라는 두 가지 상이한 동기

는 서로 다른 소득재분배 결과를 초래한다. 먼저 이타주의 모형에 따르

면, 공적이전 프로그램은 경제적 후생의 재분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Cox and Jimenez, 1990). 즉 이타주의가 작용하는 경우, 공적이

전의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사적이전에 의해 단지 상쇄될 뿐이다. 기부자

(donor)는 수혜자(recipient)의 후생이 늘어나는 데 따른 효용 증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이전을 한다. 이 경우 기부자는 이전 전 총소

득(total pre-transfer income)을 계산하고, 수혜자에 대한 이타주의의 

정도에 기초하여, 사적이전을 통해 그들이 함께 얼마나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공적이전 프로그램은 기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혜

자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기부자와 수혜자로 구성된 지출 단위의 결합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가정에 의해 수혜자에 대한 기부자의 태도는 변하

지 않기 때문에, 기부자와 수혜자의 최적 소비 역시 변하지 않는다. 다만 

변한 것은 사적이전이 이루어지기 전 각각의 소득이다. 기부자는 수혜자

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동일한 규모의 사적이전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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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효과는 사적이전의 변화에 의하여 완전히 

상쇄된다. 

반면에 교환동기에 의해 이전이 발생하면,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효과가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자는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성

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적이전이 발생한 경우를 가

정해 보자. 이때 성인자녀는 사적이전의 기부자가 되며, 노부모는 수혜자

가 된다. 자녀돌봄은 가계생산(home-production)의 하나로 시장임금률

에 기초하여, 성인자녀가 자신의 노부모에게 자녀돌봄 서비스에 대한 교

환으로 사적이전을 발생시킨다. 자녀돌봄에 대한 공적이전 프로그램이 시

행되어 기부자(성인자녀)에게 세금을 거두어 수혜자(노부모)의 가계생산

에 대한 임금을 보조하면, 일차적으로 기부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수혜자

의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교환동기에 의하면, 이차적인 효과가 발

생하여 기부자의 후생은 더 악화되는 반면, 수혜자의 후생은 개선된다. 기

부자는 공적 프로그램 시행여부에 상관없이, 수혜자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적이전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부자는 더 많은 총이전

(공적이전 증가, 사적이전 유지)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들은 실증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사적이전의 동기를 

분석하고 이를 실제로 측정한 논문으로는 Lillard and Willis(1997), 

McGarry and Schoeni(1997), Altonji, Hayashi and 

Kotlikoff(2000) 등이 있다. 유산의 측정과 모형화는 Attanasio and 

Hoynes(2000), Poterba(2000), Poterba and Weisbenner(2001) 등

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가족 내 자원의 배분에 대한 모형화는 Lazear 

and Michael(1998), Deaton(1997)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공이전의 

세대간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로는 Bommier et al.(200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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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대간 회계 이론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는 세대간 경제의 초기 실증

방법론으로, 국민이전계정의 개발에 기반이 되었다. 세대간 회계는 세대

간 이전 프로그램의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대간 회계는 세대간 이전을 포함하는 공공정책의 재정상태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측도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Auerbach, 

Gokhale and Kotlikoff, 1991; Auerbach, Kotlikoff et al, 1999).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는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 부채(implicit 

debt)를 포함하지 않는다. 암묵적 부채는 미래 세대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현재의 부(wealth)를 창출하고, 그 규모가 명시적 부채와 

비교하여 몇 배 이상 큰 경우도 있다. 세대간 회계에서는 현행 정책의 재

정상태를 평균 생애 세금과 평균 생애 세율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평균 

생애 세율은 새로 태어나는 집단이 현행 정책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지

불해야 것으로, 미래 세대가 현행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부채나 다른 의

무들을 상환 또는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율이다. 

세대간 회계는 국민이전계정에 중요한 실증적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 

예컨대 국민이전계정에서 공공부문 계정은 개념적으로 세대간 회계와 유

사하다. 그러나 국민이전계정과 달리 세대간 회계는 가족의 역할을 고려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모두를 포함하여 

이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는데 비해 세대간 회계는 

정부 부문의 암묵적 부채에 초점을 맞춘다. 이전과 암묵적 부채는 가족부

양제도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사적이전으로 노후 소비를 위

한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안적 접근방법이다. 세대간 회계에

서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국가들은, 노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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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부담을 사적이전에 의존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부양체계에 

대한 연구는 공적이전 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국민이전계정의 이론적 기초

가. 국민이전계정 모형

국민이전계정의 목적은 경제적 자원의 연령 간 재배분을 총량적 수준

(aggregate level)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배분은 어떤 연령대

에서 개인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다른 연령대에

서 개인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개인은 경제적 생애주기(economic lifecycle)를 거치는데, 근로연령

층에서 생성된 잉여, 즉 생애주기흑자(lifecycle surplus)가 생애주기적

자(lifecycle deficit)에 처해 있는 유년층과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방식으

로 자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비와 노동소득은 경제적 생애주기의 두 구성요소이다. 소비와 노동

소득은 경제주체의 행위에 미치는 많은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

어 소비의 연령프로파일은 그 사회구성원이 교육과 보건을 얼마나 중요

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육과 보건을 관장하는 사회제도는 어떤 특성

이 있는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편, 노동소득의 경우에는 생산성, 

학령인구의 초·중·고·대학 진학률, 은퇴연령, 임금체계 등에 의해 달라진

다. 〔그림 3-1〕은 일본(왼쪽)과 필리핀(오른쪽)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국

민 1인당(상단)과 국가 총량(하단)으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상단에 있는 

두 그림을 살펴보면, 일본은 필리핀과 달리 노년층에서 １인당 소비가 급

속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노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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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발생하는 연령이 일본보다는 필리핀에서 좀 더 빠른(younger)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차이는 교육과 보건의 중요성 및 아동의 학교진학률

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3-1〕 일본과 필리핀의 경제적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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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이전계정 데이터베이스(www.ntaccoun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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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경제 총량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생애주기의 모양을 결정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의 연령구조이다. 하단의 두 그림에서 나타

나듯이 일본과 필리핀의 생애주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두 나라의 인구구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경우 높은 출산

율로 유년층의 소비 규모가 크며 대부분의 생애주기적자가 유년층에서 

집중되어 발생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노년층의 생애주기적자 규모가 두

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생애주기적자는 세대간 자원의 흐름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 국

민이전계정은 이러한 연령 간 자원의 흐름을 일정한 회계 기간 동안 측정

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은 유량 계정, 부 계정, 재평가 계정의 

세 가지 독특한 계정으로 구성된다. 국민이전 유량계정(National 

Transfer Flow Accounts)은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령집단 간 

유입과 유출을 측정하고, 국민이전 부계정(National Transfer Wealth 

Accounts)은 각 흐름과 관계되는 저량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국민

이전 재평가계정(National Transfer Revaluation Accounts)은 유량 

계정과 부 계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는 유량 계정에 대한 

방법론만 완성되어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본 고에서

도 유량계정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편의상 국민이전 유량계정을 

국민이전계정으로 부르기로 한다.

국민이전계정은 어떤 기간의 유입(inflows)은 유출(outflows)에 의해 

상쇄된다는 회계항등식(accounting identity)에 의해 규정된다. 이 항등

식은 어떠한 개인, 가구, 연령집단, 그리고 경제에서도 성립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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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좌측항의 유입은 노동소득( )과 자산소득( ), 이전 유

입()으로 구분되며, 우측항의 유출은 소비(), 저축(), 그리

고 이전 유출()로 구분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즉, 좌측항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인 생애주기적자이고 우측항은 다

시 자산소득과 저축의 차이인 자산재배분(asset-based reallocations)

과 이전 유입, 이전 유출의 차이인 순이전(net transfers)의 두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항목을 통틀어 생애주기재배분(age reallocations)이

라고 하며 이는 생애주기적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이전계정의 

구분은 Lee(1994a, 1994b)와 Mason and Lee(2011)의 방법론과도 일

치하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생애주기재배분 체계

자산재배분
이전

자본과 재산 신용

공적부문
공공시설,

공공토지, 공공자원

공공부채,

학자금대출, 화폐 

공공교육, 공공보건,

비적립식 국민연금

사적부문
주택, 내구소비재,

공장, 농장, 재고
소비자신용

자녀 및 부모 부양,

유산, 자선기부

출처: Mason and Lee (2011)

자산재배분의 매개물로는 자본, 재산, 신용 등이 있다. 개인의 관점에

서 볼 때 이러한 매개물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체재라 할 수 있

다. 이들은 축적되거나 처분될 수 있고 나아가 소득을 창출한다. 또한 자

산재배분의 구성요소들은 주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즉, 젊은 연령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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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령대로 자원을 재배분 한다. 근로연령기 동안 개인은 자산소득 보

다 더 많은 저축(saving)을 통해 순유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은퇴 

연령기에는 음의 저축(dis-saving) 즉, 예금의 인출과 자산의 처분을 통

해서 순유입을 생성한다. 

이전은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가없이 자원 

재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전은 노년층에서 근로연령층으로(부모 

및 납세자로부터 자녀에게로), 즉 하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근로연령

층에서 노년층으로(성인 자녀 및 납세자로부터 고령 부모에게로), 즉 상

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전은 제도부문에 따라 공공이전(public 

transfers)과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부문

의 경우 법과 규제를 통해 재배분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에 의해 자원이 재배분 된다. 이와 같은 공공이전 프로그

램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공공교육, 공적연금, 공공보건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사적부문은 자발적 계약, 사회적 관습 

등에 의해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가계와 가족, 자선조직, 기타 사적기구 

등에 의해 재배분이 수행된다. 사적이전은 다시 가구내 이전(intra- 

household transfers)과 가구간 이전(inter-household transfers)으

로 나뉘는데 가구내 이전이 자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국가

에서 노년층에게도 사적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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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계정과 국민이전계정7)

국민이전계정은 거시적으로 국민계정의 총량 값과 일치한다. 따라서 

국민계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계정은 경제주체들 간에 발생

하는 거래를 생산, 분배, 지출의 각 측면에서 포착하여 일정한 작성기준

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민경제활동의 종합표이다(한국은행, 2010. 

pp.48)

국민계정은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하 

SNA)라는 국민계정통계 작성에 관한 지침서에 의해 작성된다. SNA는 

UN, IMF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국민경제의 5대 통계인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

지표, 국민대차대조표에 대한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SNA는 1953년 

UN이 최초로 작성한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1968년과 1993

년, 2008년의 세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년 개편

이 이루어진 2014년에 2008 SNA로 이행하여, 가장 최신의 국민계정체

계를 따르고 있다. 국민계정은 화폐단위로 평가되는데, 물가수준의 변동

을 제외하고 물량 변동에 의한 국민복지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연도는 우리나라

에서 5년마다 바뀌고 있다.

국민계정은 크게 중심체계(centeral framework)와 기타체계로 구성

되어 있다. 중심체계는 세분하여 경상계정과 축적계정, 국민대차대조표, 

국외거래계정으로 나뉘며, 기타체계는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과 

7) 전반의 국민계정에 관한 내용은 한국은행(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보고서를 참조

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후반의 국민계정과 국민이전계정의 전환과정에 관한 내용은 김

을식(2006), 한국의 세대간 이전과 국민이전계정,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부록 

1. 국민이전 유량계정 추계 과정, 가. 총계 값의 도출」에서 요약․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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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로 나뉜다. 

국민계정의 중심체계에서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경상계정은 생산계정

과 소득계정으로 구성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그에 따른 소득의 

발생, 제도단위 간 소득 분배와 재분배, 소비 및 저축을 통한 소득의 사용

을 기록한다. 소득계정체계 전체의 균형항목은 저축이며, 이는 축적계정

의 자본계정으로 이월된다. 축적계정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산의 기

타증감계정(other changes in assets accounts)으로 구성되며, 제도부

문의 거래 및 기타활동을 통해 취득, 처분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한다. 국

민대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와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기말대차대조

표로 구성되며, 일정기간의 기초와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스톡을 제도부문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국외거래계정은 국내경제와 동

일하게 경상계정, 축적계정, 대차대조표로 구성되며, 거주자 제도단위와 

비거주자 제도단위 간의 거래(transaction)와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의 스톡을 기록한다. 국외거래계정은 국내경제와 반대의 부호를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국외부문의 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계정에서는 경제주체를 제도단위와 제도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는 자신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자

산 소유 및 부채 부담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경제주

체들과 거래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이다(한국은행, 2010. pp.49). 이러

한 제도단위는 개인집단과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이다. 개인집단은 가계

를 의미하며, 법적 및 사회적 실체는 법인기업(준법인기업 포함)과 정부

(사회보장기금 포함), 비영리단체 등이다. 제도단위는 거주자인지 비거주

자인지에 따라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이 달라진다. 거주자인 

제도단위는 목적과 형태의 유사성 기준에 따라 비금융법인기업과 금융법

인기업, 일반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계의 5개 부문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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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며, 비거주자는 국외부문으로 다룬다.

여기서 비금융법인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s)은 재화 또는 

비금융 서비스의 시장생산 등 금융활동 이외의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법

인 및 준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financial corporations)은 금융중개

활동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는 법인 및 준법인기

업을 의미한다.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금과 공공비영리단체도 포함된다. 공공비영리

단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의 예산지원 하에 

경제 및 공공행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가계

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

holds; NPISHs)는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등과 같이 각종 사

회서비스를 생산하여 구성원 또는 가계에 무상이나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가계(household)는 주거시설을 함께 사용하면서 

소득과 부를 공유하며, 주거와 음식 등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집합적으

로 소비하는 소규모 개인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

업도 가계에 포함되며, 1인의 개인 또는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은 거주자 단위와 거래 또는 기타 경

제적 관계가 있는 모든 비거주자 제도단위로 구성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이전계정도 국민이전유량계정, 부계정 등으

로 구분되는데, 현재 국민소득통계에 해당하는 국민이전유량계정이 추계

되어 국가간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계정은 아직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3장 세대간 경제의 추정과 분석: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53

〈표 3-2〉 국민계정체계의 구성

중심체계

․ 경상계정 – 생산계정, 소득계정

․ 축적계정 – 자본계정,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

․ 국민대차대조표 – 기초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증감계정, 기말대차대조표

․ 국외거래계정 – 경상계정, 축적계정, 대차대조표

기타체계
․ 위성계정

․ 사회계정행렬(SAM)

한국은행에서 발표되고 있는 국민소득통계는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계

정 및 부표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계정은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민

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자본거래계정’, ‘금융거래계정’, ‘국외거래계

정’이 있으며, 제도부문별 계정은 ‘제도부분별 생산계정’, ‘제도부문별 소

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금융계정’이 있다. 부표는 

종합계정 등의 주요 항목을 부문별, 목적별, 형태별로 세분하여 보완 작

성한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20여종을 공표하고 있다.

한편, 국민이전계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계정의 항목을 국

민이전계정의 항목에 적합하게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총량 값을 도출한

다. 그 이후, 각 항목별로 연령별 인구수와 1인당 연령프로파일을 이용하

여 개별 값을 추계한다. 예컨대 사적소비의 추계과정을 살펴보면, 연령별 

사적소비 평균액을 각 연령의 인구와 곱해서 총량 값을 구했을 경우 그것

이 국민계정의 사적소비와 일치하여야 한다. 

국민이전계정과 국민계정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각 계정상의 모든 

항목은 반드시 두 개의 계정에 동시에 기록되는데, 이들은 어느 한 계정

의 차변에 기입되면 그것과 연결되는 계정에서는 반드시 대변항목으로 

표시된다. 반대로 어느 한 계정에서 대기된 항목은 이기되는 계정에서는 

차기된다. 따라서 국민계정이 갖고 있는 한계는 동시에 국민이전계정의 



54 인구구조 변화와 공･사적 이전 분담실태 연구

한계이기도 하다. 예컨대 환경이나 가사노동의 가치 등은 국민이전계정

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를 <표 3-3>에서 2011년 국민계정을 이용해서 예시해 보

았다. A행에는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계정’(이하 소득계정)의 사용과 

원천이 있다. B행에는 ‘자본거래계정’(이하 자본계정)의 순저축을 제외한 

자본조달 원천이 나타나 있다. B행의 사용항목을 자본조달에서 자본축적

으로 대체한 후, A행과 B행이 결합한 C행은 소득계정과 자본계정의 결합

이다. C행에서 사용항목의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의 합인, 총투자에

서 원천항목의 고정자본자본소모를 차감하면 순투자가 된다. 순대출(저

축투자차액)은 ‘국외거래계정’의 자금과부족, 국외금융자산순증과 오차 

및 누락의 합이므로 통계상불일치와 국외금융자산순증 그리고 오차 및 

누락을 합하여 (조정된) 국외금융자산순증을 얻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D

행이 된다. 

E행에는 국민계정을 국민이전유량계정의 생애주기적자와 생애주기재

배분으로 맞추기 위해 D행의 좌변과 우변을 이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좌

변의 순투자와 비생산금융자산의 순취득, (조정된) 국외금융자산순증은 

자산소득 항목이므로 우변인 생애주기재배분으로 이동하여 차감항목이 

된다. 우변의 피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개인영업잉여와 순

생산및수입세 중 노동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이전계정의 노동소득

으로 좌변으로 이동하여 공제항목이 된다.

F행에서는 E행의 국민계정 항목을 국민이전 유량계정의 항목으로 바

꾸어 나타낸 것이다. 사용항목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사적소비,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공적소비가 된다. 원천항목에서 법인영업잉여, 개인영업

잉여와 순생산및수입세 중 자본수익에 해당하는 부분,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은 자산소득이 된다. 좌변에서 이기된 순투자, 비생산비금융



제3장 세대간 경제의 추정과 분석: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55

자산의 순취득, 국외금융자산순증과 함께 순자본이전은 투자및저축으로 

분류된다.

G행에는 F행의 합계인 생애주기적자와 생애주기재배분이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도출된 총량 값은 세부항목별로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으로 

분류되며, 연령별 프로파일의 추계를 통해 연령별로 배분되게 된다.

〈표 3-3〉 국민계정의 국민이전계정으로의 전환과정(2011)

(단위: 10억원, 명목금액, 연간)

구분
사용(Uses) 원천(Resources)

항목 금액 항목 금액

A

민간최종소비지출 655,386.6 피용자보수 560,153.3

정부최종소비지출 189,551.6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1,225.3

순저축 226,941.7 영업잉여 375,978.8

국외순수취 기업및재산소득 4,470.1

생산및수입세 140,532.2

(차감)보조금 5,156.7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2,872.5

B
고정자본소모 163,652.9 고정자본소모 163,652.9

국외순수취 순자본이전 92.9 국외순수취 순자본이전 92.9

⇩

C

민간최종소비지출 655,386.6 피용자보수 560,153.3

정부최종소비지출 189,551.6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1,225.3

총고정자본형성 340,101.0 영업잉여 375,978.8

재고증감 25,767.4 국외순수취 기업및재산소득 4,470.1

귀중품순취득 -1,361.3 순생산및수입세 135,375.5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109.7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2,872.5

순대출(저축투자차액) 25,295.2 고정자본소모 163,652.9

통계상불일치 775.3 국외순수취 순자본이전 92.9

⇩

D

민간최종소비지출 655,386.6 피용자보수 560,153.3 

정부최종소비지출 189,551.6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1,225.3

순투자 200,854.2 영업잉여 375,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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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괄호는 음의 값을 의미하며,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1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제3절 추계방법론

  1. 총량값 계산

국민이전계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량값을 계산하고 조정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시자료로부터 추계되는 값

구분
사용(Uses) 원천(Resources)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109.7 국외순수취 기업및재산소득 4,470.1 

(조정된)국외금융자산순증 26,070.5 순생산및수입세 135,375.5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2,872.5

국외순수취 순자본이전 92.9 

⇩

E

민간최종소비지출 655,386.6 법인영업잉여 259,950.0 

정부최종소비지출 189,551.6

 

개인영업잉여 중 

자본소득(귀속임대료 포함)

69,057.6

(차감)순생산및수입세 중 

소비부문

140,532.2

 

순생산및수입세 중 자본부문 1,718.9

 

(차감)피용자보수 560,153.3 국외순수취 기업및재산소득 4,470.1 

(차감)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 -1,225.3 (공제)순투자 200,854.2 

(차감)개인영업잉여 중 노동소득 46,971.2 (공제)비생산비금융자산의순취득 109.7 

순생산및수입세 중 노동부문 3,437.8 (공제)조정국외금융자산순증 26,070.5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92.9 

국외순수취 순자본이전 -2,872.5

⇩

F

사적소비 514,854.4 자산소득 331,758.8 

공적소비 189,551.6 (공제)투자및저축 226,941.5 

(공제)노동소득 602,461.4 경상이전 -2,872.5

G 생애주기적자 101,944.6 생애주기재배분 101,944.8 



제3장 세대간 경제의 추정과 분석: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57

이 국민계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미시자료는 연령프로파일을 

보여주는 데는 적당하나 국민경제의 지표와는 상당 부분 다를 수 있다. 

다른 한편, 교육소비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프로파일을 보다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한 스무딩 과정을 거치는데 스무딩 과정 중에 총량값이 어긋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무딩 후 총량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항목별 총량 값들은 다음과 같이 인구구조와 1인당 연령프로파일로 표

현된다.

     



  

 는 1인당 연령프로파일(스무딩 후의 값),   는 연령별 인구, 

X는 총계 변수, 그리고   는 연령인 모든 사람들의  의 총계 값을 

의미한다. 는 총계 변수와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1인당 수준을 비례적

으로 조정하는 조정계수(proportional adjustment)이다. 

  2. 사적부문 연령프로파일 추계8)

가. 생애주기적자: 사적소비 및 노동소득

모든 소비는 재화의 유형과 이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일정한 배분 규칙

을 이용하여 연령별로 개인에게 할당된다. 먼저 사적부문의 소비 배분규

8) 본 절에서 일부는 안종범․이상협․전영준․김진(2008),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세대간 형평성 효과연구, 한국조세연구원(p.118~125)에서 요약․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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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살펴보면 교육과 보건은 회귀모형을, 기타소비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배분된다. 

사적소비는 가계동향조사 등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가구 

조사는 보통 개별 구성원의 소비가 아닌 총 가구원의 소비를 보고하고 있

으며, 가구구성원의 수와 연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

구의 소비를 각 가구구성원에게 할당하기 위해 배분규칙이 사용된다. 모

든 회귀분석은 가구 소비를 모든 가구원에 배분하기 위해서 절편이 없는 

동차형(homogeneous form)으로 추정된다. 

교육의 경우 학교 등록여부와 취학 연령에 따라 소비 수준이 달라진다

고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의 가구 소비()는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가

구구성원의 수(  )와 미취학 가구구성원의 수(  )에 대해 회

귀분석을 실시한다.

          

미취학 구성원의 수는 정규교육제도에 속하지 않는 교육소비를 반영한다.

교육의 연령프로파일 추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1) 학생인 개

인을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고, 2) 가구별로 연령집단별 등록 학생수를 

구한다. 그리고 3) 가구별로 3~7세 개인들의 수를 구하고, 4) 6~7세 연

령집단에서 비등록생을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한 후, 5) 가구교육소비를 

연령별 등록학생수, 3~5세(등록여부에 대한 정보 누락 감안), 비등록 

6~7세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다. 6) 회귀분석의 결과인 계수를 설명변수

에 할당한 후, 7) 계수를 설명변수의 값에 곱한 후 모두 합하여 가구별 계

수의 합을 구한다. 8) 개인별 회귀계수를 가구의 회귀계수의 합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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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개인별 비율을 산정한 후, 9) 가구교육지출에 곱하여 개인별 교육지출

을 추정한다.

보건의 소비수준은 개인별로 지출액을 반영하는 변수가 없으면, 가구 

보건 지출()을 연령별로 속하는 가구구성원의 수(  )에 대해 

회귀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

     

회귀모형은 각 가구()에 대한 보건지출을 가구구성원( )에 배분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는 번째 가구구성원의 연령이다.

 


   

하지만 개인별로 지출액을 풍부하게 반영하는 자료, 예컨대 가구원별 

병원진료 기록, 기타 보건지출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교육소비와 마찬

가지로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

이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연령별 1인당 진료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기관의 연령별 1인당 진료비는 각 가구

구성원의 보건소비 이용 비율을 구하는데 활용되며, 각 가구의 총보건지

출액에서 이 비율을 반영하면 가구구성원별 1인당 의료비를 쉽게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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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소비의 연령프로파일 추계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1) 

가구 보건소비를 가구내 연령별 가구원수(또는 지출항목별 가구원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다. 2) 추정 계수를 각각의 연령에 할당한 후, 3) 가구

별 계수 값의 합을 구한다. 4) 그리고 나서 개인의 계수 값을 가구의 계수 

값의 합으로 나누어, 가구 내 개인별로 보건소비 지출 비율을 구한다. 5) 

이 비율을 가구의 보건소비 지출에 곱하여 개인별 보건소비 지출을 추정

한다.

교육과 보건을 제외한 기타사적소비(임료 및 수도광열, 식료품, 교통, 

오락문화 등)는 연령에 따라 소비수준이 달라지지만, 성인 연령에 이른 

이후에는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가구 에 살고 있는 개

인 소비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은 1과 같고, 20세 미만과 4세 사이는 

0.4로 주어지는 선형으로 감소하고 4세 이하는 0.4로 고정되는, 가구균

등화지수(equivalence scale)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는 번째 가구구성원의 연령이다. 소비의 1인당 연령프로파

일은 가구조사에 있는 연령별로 모든 개인의 소비 추정치를 평균하여 계

산된다.

기타소비의 연령프로파일 추계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1) 가구균

등화지수를 연령별로 할당한 후, 2) 가구별 가구균등화지수의 합을 구한

다. 3) 개인별 가구균등화지수를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합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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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구한 후, 4) 가구 기타소비에 곱하여 연령별 기타소비를 추정한다. 

공공소비의 추계방식은 그 성격상 다음 절 공공부문을 다룰 때 같이 다

루기로 한다.

노동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자영자보수 및 고용주에 의해 지불되는 사회

기여금으로 구성된다. 피용자보수는 미시자료를 통해서 개인별로 직접 

계산된다. 사회기여금은 노동소득의 연령프로파일을 따른다고 가정하므

로 별도로 연령프로파일을 추계할 필요는 없다. 자영자보수의 경우 두 가

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많은 미시자료들이 자영자보수를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집계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점, 그리

고 많은 자영업 수입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여도는 저개발국의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나 미시자료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여도는 기재되지 않

는다. 따라서 국민이전계정에서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이

미 추정된 피용자보수의 연령프로파일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근로자는 피용자보수()의 연령프로파일을 따

른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근로자에게 배분된 자영소

득의 비율이며, 는 연령 의 평균 피용자보수이다.    는 

더미변수로 가구원이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자영근로자이면 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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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０의 값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사적소비와 노동소득은 생산 및 소비, 또는 수입세 등의 간

접세로 구성된 조세로 조정된다. 이는 요소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의 개념

에 입각한 방법이다. 즉, 일반적으로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측정되는데, 

시장가격은 요소가격과 차이가 있다. 사적소비의 시장가격에는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차감해야 요소가격의 개념에 입각한 요소비용이 

산출된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피용자보수나 자산소득의 형

태로 자산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산소득은 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한 이

후 지불되므로 이를 더해 주어야 요소가격의 개념에 입각한 요소비용이 

산출된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에 근거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생산

자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마다 조세체계가 다르므

로 간접세가 소비자와 근로자, 자산소유자별로 조정되는 비율에는 다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생애주기재배분: 사적 자산재배분 및 이전

  1) 사적 자산재배분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사적부문의 생애주기재배분의 역할을 이전과 자

산재배분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추계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기로 하겠다. 추정방법의 편의상 사적 자산재배분을 먼저 다

루기로 한다.

연령간 자원의 재배분은 자산재배분과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산

재배분은 생애주기 저축 모형에서 제기되었던 고전적인 배분방식을 따른

다. 개인들이 근로연령층에서 노년층으로 자산을 재배분하기 위해 생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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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저축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면, 근로연령층의 특정 시점에서 저축을 

시작할 것이고, 이는 국민이전계정에서 순유출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자산을 축적함에 따라 자산 소득의 유입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자

산재배분으로부터의 순유입은 자산소득에서 저축을 차감하여 측정된다. 

즉, 자산재배분은 자산소득과 저축으로 구성된다. 저축은 유출이고, 자산

소득과 음의 저축(dis-saving)은 유입이다. 사적 자산소득은 다시 자본소

득, 신용소득, 그리고 임대료로 세분된다. 이들 자료들은 미시자료를 통해 

가구단위별로 파악가능하다. 자산재배분의 개인별 소유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임의적으로 모든 자산은 가구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국가에 따라 가구주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연령프로파일을 크게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사적 자산소득은 미시자료에서 보고되는 가구의 재산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및 이자지출, 임대료는 임대소득과 임대지출 변수의 연령프로

파일을 이용하여 배분된다. 사적 자산소득은 유입과 유출을 각각 측정하

며, 순유입은 해당 소득에서 해당 지출을 차감하면 된다.

생애주기재배분의 세부 계정인 사적저축은 잔여로 추계한다. 저축의 

경우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도 잔여로 측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국민계

정 추계에서도 잔여로 측정하고 있다(e.g. Statistics New Zealand 

2007). 측정 순서상 저축은 사적이전 추계 후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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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적이전 

사적이전에는 두 가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구간 이전과 동일한 가구

에 속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구내 이전이 있다.

가구간 이전(inter-household familial transfers)은 상대적으로 추

계가 쉽다. 모든 가구간 이전은 가구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가구간 이전에 대한 미시자료로 직접 추계가 가능하다. 국민계정에서 가

구간 이전의 유입과 유출의 차액인 순가구간 이전만 보고할 뿐 가구간 이

전 유입의 총량값과 가구간 이전 유출의 총량값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민계정에서 순가구간 이전은 해외부문(rest of world; ROW)의 순유

입/순유출과 일치하게 된다.

가구내 이전(intra-household familial transfers)은 순가처분소득

(net disposable income) 이상 소비하는 가구구성원이 순가처분소득 

보다 적게 소비하는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으로 정의되며 간접적

으로 계산된다. 우선 가구내 이전을 추계하기 전에 총량값과 일치되게 모

든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추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1) 각 가구에서 가구원별로 순가처분소득을 계산한다. 순가처분 

소득은 노동소득과 공공 현금이전 유입을 합한 값에서 세금(간접세 포함)

을 차감한 것이다. 가구원의 순가처분소득이 소비보다 많으면 흑자, 적으

면 적자가 발생된다. 소비와 순가처분소득을 비교함으로써 가구내 가구

원의 흑자/적자를 추정한다. 2) 각 가구의 적자/흑자를 계산한다. 만약 

가구원의 총적자가 총흑자 보다 크다면 가구 적자가 발생된다. 반대로 가

구원의 총흑자가 총적자 보다 크다면 가구 흑자가 발생한다. 만약 가구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즉 적자 가구이면, 가구주는 자산소득 또는 음의 저

축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 3) 적자 가구는 가구원의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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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할(즉 가구내 이전을 위한) 세율(tax rate)을 결정한다. 이 세율은 흑

자인 가구원에게 같은 세율로 정해진다. 4) 이렇게 산출된 세율을 가구원 

흑자에 곱하면 가구간 이전 유출이 된다. 가구주의 경우, 가구간 이전 유

출액은 자산재배분을 통해 보전된 적자액도 포함된다. 5) 마지막으로 부

문별(교육, 보건 등)로 소비의 적자를 보전할 가구간 이전 유입 및 유출을 

추정한다. 각 부문별 이전 비율은 각 부문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

례한다. 가구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가구주는 자신의 부족

분을 이전이 아닌 자산재배분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가구내 이전의 경우 국민계정에서 총량값이 제공되지 않지만, 그 개념

상 순가구내 이전은 항상 0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시자료

에서 나타나는 인구분포가 인구추계 분포와 다르므로, 미시자료를 통해 

산출한 순가구내 이전은 0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유입

과 유출을 반반 조정하거나, 유입만을 조정, 또는 유출만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조정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유출과 유입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어떠한 조정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연령프로파일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다.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유입은 그대로 두고 

유출을 조정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유년층은 가구주가 될 수 없으므로 

유년층의 유출은 그대로 0에 맞출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조사자료가 하나의 미시자료가 아닌 두개 이상의 자료에서 산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이 경우 가장 신뢰성 높은 조사자

료를 원자료로 선정하고, 다른 부속조사자료들의 연령을 이용하여 통합

해서 하나의 미시조사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3) 사적저축

마지막으로 사적저축은 국민이전계정에서 잔여(residul)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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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적이전이 계산되면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을 합한 이전소득이 결정된

다. 노동소득에 자산재배분과 이전소득을 합한 데서 소비를 차감하면 저

축액이 결정되는데 이 저축에서 이미 계산된 공적저축을 제한 것이 사적

저축이 된다.  

  3. 공적부문 연령프로파일 추계

공적부문은 경제적 자원을 한 연령집단으로부터 다른 연령집단으로 이

전시킨다. 즉, 공적이전체계(public transfer system)의 기능을 한다. 이

러한 이전에는 현물 이전(in-kind transfers)과 현금 이전(cash trans-

fers)이 있다. 현물 이전은 정부에 의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국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금 이전에는 실업 급여, 복지 수당, 

그리고 공적 연금 등이 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통신체계 

등이 있고, 공공에게 직접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

은 공적이전체계와 매우 유사하지만 자원을 다음 시기로 이전시키는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부채나 신용을 발생

시킨다. 이러한 공적 신용 체계에는 기존 부채에 대한 지급 이자와 정부

가 순 채권자이거나 공공 부채를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다.

국민이전계정에서는 공적부문의 역할을 사적부문과 동일하게 자산재

배분과 이전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공적부문의 자산재배분과 이전을 

추계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공적 자산재배분

국민이전계정에서는 공적자산을 크게 공적 자산소득과 공적 저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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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다. 공적 자산소득은 다시 자본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나뉘는데 공

적 자본소득은 그 개념상 0이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수치가 된다. 공적 자 

산소득은 이자 소득이나 자연자원의 이용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포

함한다. 통화안정기금(currency stabilization funds)과 정부연기금 형

태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SWF)를 많이 소유한 국가에서

는 공적 자산소득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또한 공적신용은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창출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채인 공적부채로 투자자의 자산인 정부 증권에 상응한다. 공적신용도 

공적자산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저축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령간 재

배분이 발생된다.

현실에서 공적신용 및 공적 자산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

다. 공적신용 및 공적 자산소득은 정부부채와 관련한 이자비용을 상환하

는 조세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에 의해 공적신용 및 공적 자산소득이 소유된다고 가정하고 배분하면 된

다. 따라서 국민이전계정에서 각 연령층은 조세의 연령프로파일에 비례

하여 자산소득, 저축, 음의 저축(dis-saving)을 할당받는다.

  2) 공적이전

공적소비는 교육, 보건과 같이 개인들에 의해 직접 소비되는 재화와 서

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공공 치안, 외교 등과 같은 다른 모든 정부 소비를 

포함한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모든 미시자료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계

산한다.

공적 교육소비는 연령과 교육수준별 등록률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배

분된다. 즉 학생당 비용은 교육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교육수준 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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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공적 보건소비에는 건강보험 급

여비, 의료급여비, 요양 급여비 등이 포함된다. 행정자료에 수록되어 있

는 연령별 급여실적을 이용하여 연령 프로파일을 추계한다. 건강보험 급

여비는 이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 의료급여비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

담금을 포함하는 총 진료비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요양 급여비는 건강

보험급여비의 연령프로파일과 의료급여비의 연령프로파일을 합한 것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과 교육을 제외한 기타

공공소비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부여한다. 즉, 기타 공적

소비를 모든 인구로 나누어 추계한다.

한편, 공적 현금이전을 유입과 유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현금 이전유출

은 전형적으로 수혜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이와 관련된 유출은 연령에 따

라 다른 경우도 있다. 복지프로그램은 부모 또는 자녀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하고, 실업 급여는 근로연령층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금

급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공적부문 이전유입의 연령프로파일은 공적 프로그램의 재원조달 방법

에 따라 다르다. 즉, 조세가 부과되는 경제적 자원의 연령 분포와 세율의 

연령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조세가 부과되는 경제적 자원은 조세의 귀착

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한 접근방법은 세대간 회계에서 채택한 방법을 

따른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세대간 회계에서는 조세의 귀착은 조

세를 납부하는 주체에게 돌아간다고 가정한다. 즉,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판매세는 소비자,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 각각이 지불한다고 가정한다

(Auerbach and Kotlikoff, 1999). 따라서 공적부문의 이전 유출, 즉 조

세의 연령프로파일은 각각 납부하는 주체의 프로파일－노동소득, 사적소

비, 그리고 사적 자산소득의 연령프로파일－에 상응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는 공공부문의 이전유입과 이전유출이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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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전계정에서는 공적부문의 유입

이 유출과 같아야 하므로 유입이 유출보다 큰 경우 이전 적자(transfer 

deficit), 그 반대일 경우 이전 흑자(transfer surplus)로 기재해 주고, 이 

부분은 공적 자산재배분 항목에 공적 자산소득이나 공적저축으로 기재하

여 서로 균형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제4절 국민이전계정의 응용

  1.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과 부양률(support ratio)

국민이전계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며 많은 정책 쟁점들을 제시해 

왔다. 여기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응용사례를 다루기로 한다. 먼저, 

세대간 이전 체계는 인구배당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증가가 1인당 

GDP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를 (첫번째) 

인구배당이라고 한다(Kelley and Schmidt, 1995, 2001; Bloom and 

Williamson, 1998; Mason, 2001; Bloom and Canning et al., 2002). 

인구배당의 개념은 다음의 간략한 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즉, 1인당 소비(C/N)는 1에서 저축률을 차감한(1-s) 비율에 1인 유효

노동력당 생산(Y/L)을 곱한 항목과 부양률(L/N)의 두 가지 항목으로 이

루어진다. 이를 성장률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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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소비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이나 부양률

을 증가시킴으로써 달성가능하다. 순생산성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부양률이 1%p 증가할 때 1인당 소비도 1%p 증가하게 된다.

  2. 저축과 자본축적

이러한 (첫번째) 인구배당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연령 인

구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다. 반면, 노년층 부양을 위한 

연령간 재배분 체계에서 자산 또는 자산축적이 사적 이전 또는 공적 이전

을 압도한다면, 인구 고령화는 높은 저축률과 경제의 자본 축적 형태의 

두번째 인구배당(second demographic dividend)을 가져 올 수도 있

다(Mason and Lee, 2007). 

국민이전계정은 고령화가 저축 및 자본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Lee and Mason, 2010; Mason, Lee and Lee, 

2010; Romero and Patxot et al., 2012).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은

퇴후 부양체계이다. 〔그림 3-2〕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 즉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가를 국가별로 평균

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방식에 의

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삼각형의 밖에 있는 경우는 순유입이 

음인 경우를 나타낸다. 즉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은 것이다. 유럽이나 중

남미의 경우 공적이전에 의한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아시아는 상대적으

로 자산재배분에 의한 비중이 높고 가족이전에 의한 비중도 다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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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산재배분에 의한 비중이 높을 경우 이는 

높은 저축률로 이어지고 따라서 투자를 통한 성장, 즉 두번째 인구배당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3-2〕 국가별 노년층 부양체계 비교

자료: Mason and Lee(2011).

  3. 인적자본(human capital)

인구배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양률의 증가 또는 감소는 출산율의 변

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출산율의 변화는 또한 Becker의 양과 

질의 대체관계에 의해 설명된다(Becker and Barro, 1988). 양과 질의 

대체관계(quantity-quality trade off)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즉, 출산율(양)이 저하함에 따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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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에 대한 투자(질)가 높아지고, 이는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

민이전계정은 이러한 가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잘 보여주고 있다(Lee 

and Mason, 2010). 예컨대 나이지리아와 케냐같이 출산율이 5.0이 넘

는 국가들의 경우 아동 1인당 받는 교육 및 보건투자는 성인근로자의 연

간 노동소득과 같거나, 많아도 두 배를 넘지 못한다.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 아동 1인당 교육 및 보건투자는 성인근로자의 연간 노동소

득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대체관계는 특히 동아시아나 동남

아시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Ogawa, Mason et al., 2009). 고

령화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이전계정에서

는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두번째 인

구배당의 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4. 재정지속성

국민이전계정은 현존하는 정부의 이전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학 문헌에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제도의 개혁에 대한 연구가 매우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Feldstein, 1998; Feldstein and Samwick, 2001; Krueger and 

Kubler, 2002), 이러한 연구는 재정지속성 여부와 연관되어 있다. 

국민이전계정에서 산출할 수 있는 재정부양률(fiscal support ratio)

은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로 활용될 수 있다. 재정부양률은 유효 조세부담자를 유효 조세수혜자로 

나눈 비율이다.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연령별 조세 부담액과 수혜액이 계

산되므로 이를 이용해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지속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지를 추계할 수 있다. 예컨대 <표 3-4>에서 2010년을 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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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볼 때 재정부양률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이 고령화를 경험하

고 있는 사회에서는 급속히 감소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이 출산율

이 높은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재정부양률(1950~2050), 국민이전계정 가입국

  1950  2010 2020  2030 2050
재정부양률
최적화 연도

중국 89 100  97  89  82 2012

인도 97 100 102 103 102 2036

인도네시아 79 100 106 110 108 2033

일본 91 100  92  87  74 1976

필리핀 87 100 106 111 116 2050

한국 76 100  97  89  80 2008

대만 68 100 100  94  78 2015

태국 66 100 104 104 104 2039

미국 99 100  96  92  89 2006

자료: Lee, Mason, and Park(2012), p. 16.

  5. 부(wealth), 황금률(golden rule), 소비극대화

생애주기를 통한 부(lifecycle wealth)는 국민이전계정에서 매우 중요

한 개념이다. 부는 이전을 통한 부와 자산 형태의 부로 나눌 수 있다. 이

전을 통한 부(transfer wealth)란 개인이 여생에 획득할 것으로 예측되

는 순이전 유입의 현재가치이다. 자산(assets)이 이론상으로 직접 관측가

능한 반면, 이전을 통한 부는 일정흐름의 이전을 전 생애에 걸쳐 계산해 

내야 하므로 좀 더 복잡한 계산과정이 요구된다. 

이전을 통한 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일정한 가정 하에서 부분 

또는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모델이 응용되었다(Lee and Mason, 2010; Mason, L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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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0; Lee and Mason, 2011). 이들 모형에서는 생애주기를 통한 

부를 계산하기 위해 경제가 한 상태에서 다른 정상상태(steady state)로 

수렴하는 데 1인당 소비수준이 극대화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러한 정상

상태에서의 저축수준은 황금률(golden rule) 저축률이라고 한다. 이들 모

형들은 황금률 저축률 하에서 인구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생애주기

를 통한 부와 이전을 통한 부의 차이에 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 

  6. 세대간 형평성

국민이전계정은 세대간 형평성의 정도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논쟁(Preston, 1984; Becker and Murphy, 1988)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세대간 이전을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보는 견해와 암묵적 계약의 결과

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이전의 규모와 방향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이 많은 노년층의 이권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Preston, 

1984; Razin and Sadka et al., 2002). 반면에 후자는 세대간 이전은 

이타주의(altruism)와 효율성의 고려(efficiency concerns)에 의한 

사적 또는 공적인 암묵적 계약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Barro, 1974; 

Becker and Tomes, 1976; Becker and Murphy, 1988).

세대간 이전의 결정요인과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도 오래 전부터 

관심있게 다루어져 오고 있다(Feldstein, 1974, 1996; Munnell, 1974; 

Gale, 1998).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세대간 이전의 전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대체 또는 보완 관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 이전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연금·보건·교육 등이 연령별로 어떻게 재배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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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책에 따른 저축 및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와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함의를 분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함

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깊이 있는 추정치를 파악할 수 있다.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세대간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국민이전계정을 

살펴보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정부재정의 운용, 재정부담의 세대별 

재배분, 세대간 사적이전 등의 지표가 되는 국민이전계정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체계와 일관성을 유

지하면서 세대간 이전을 측정,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과 같은 미래위험 요인

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위험 요인들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나아가서는 유산과 증여 등 자본의 흐름 파악

과 연금 및 건강보험, 교육, 출산 등 관련 정책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의 거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빈곤이나 분배, 조세

의 귀착 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민이전계정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와 공․사적이전 구조 등의 국제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 세대간 이전을 살펴보면, 핵가족화의 진전,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사적이전이 감소하고 있어 복지재정 지출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

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각 복지지출이 각 연령별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 정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분석해본다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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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민이전계정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

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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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료 및 분석기간

국민이전계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행

정자료, 미시조사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중 국민계정은 국민이전

계정의 항목인 소비, 소득, 자산, 이전 등에 대한 인구 전체의 총량 값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세대간 경제를 포착하기 위해 총량자료를 연령으로 분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때 공적부문은 정부행정자료, 사적부문은 가계동향조사, 한

국노동패널조사 등 미시조사가 활용된다. 정부행정자료로는 OECD 교육

지표, 국민연금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 건강보험통계연보, 장기요양통

계연보 등이 활용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사적부문의 소비와 자산, 이전에 

대한 연령프로파일,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사적부문의 노동소득에 대한 연

령프로파일을 추계하는데 핵심이 되는 자료이다.

가계동향조사(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는 비농림어가 약 8,700 가구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가구실태를 파

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수준 변화를 측정 및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자기기입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

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

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www.kli.re.kr).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공･사적 이전의 변화 분석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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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활용자료의 제공기간을 고려하여 2006년과 

2009년, 2011년의 국민이전계정을 구축하였다. 분석기간의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노인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확

대된 2008년을 기준으로 분석기간을 선정하였다. 2008년은 우리나라 노

인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2008년 7월에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해 1월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도

입되어 노인인구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9). 그러나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하반기에 도입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 

또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게 되므로, 2009년을 기준으로 전․

후의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

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복지예산은 9.7%에서 2008년 16.0%, 

2009년 18.2%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표 4-1 참조).

<표 4-2>의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산의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경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보건복

지부의 총지출은 크게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로 구분되며, 노인예산은 

전자에 속한다. 2006년 사회복지분야의 지출규모는 65,301억원으로 보

건분야의 36,038억원의 약 2.8배였으나, 2011년에는 각각 262,993억

원, 72,701억원으로 약 4.6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즉 사회복지분야의 

정책확대가 보건분야 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9) 2014년 7월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70%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여 노인빈곤 완화 및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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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도별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단위: 조원, %)

2004 2005¹⁾ 2006 2007 2008 2009

정부예산(A) 120.1 135.2 147.0 156.7 179.6 196.9

(증가율) ( 1.7) (12.5)  ( 8.7) ( 6.6) (14.6) ( 9.6)

보건복지예산(B) 9.2 8.9 9.7 11.5 16.0 18.2

(증가율) ( 8.6) (-3.5) ( 9.0) (18.8) (38.9) (13.5)

정부예산대비 비중
(B/A×100) 

7.7 6.6 6.6 7.4 8.9 9.2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예산(A) 201.2 209.9 223.1 236.2 247.2

(증가율) ( 2.2) ( 4.3) ( 6.3) ( 5.9) ( 2.7)

보건복지예산(B) 19.5 20.7 22.2 25.5 29.6

(증가율) ( 7.1) ( 6.2) ( 7.3) (14.6) (16.0)

정부예산대비 비중
(B/A×100) 

9.7 9.9 10 10.8 12.0

   주: 1) 2005년 예산증가율 감소원인: 지방이양(67개 사업) 0.7조원, 보육사업 여성부 이관 등 0.5조원

자료: 보건복지부(연도별 예산자료). 

노인에 국한한 집행내역의 경향을 살펴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총지

출 101,339억원에서 노인분야는 4,065억원으로 약 4.0%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그러나 그 비중이 2008년에는 8.9%(총지출 248,863억원, 노인

분야 22,058억원)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노인 예산의 증가 추세는 지

속적으로 이어져 2011년에는 11.1%(총지출335,694억원, 37,306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2 참조). 한편 보건복지부 분야별 집

행내역에서 노인분야의 범위가 연도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

유는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노인분야에 포함시키느냐, 취약계층

지원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노인분야의 집행내역이 크게 확대되거나 감

소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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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지출 84,917 101,339 116,594 248,863

� 사회복지분야 51,676 65,301 81,544 191,501

- 기초생활보장 46,410 53,418 65,759 72,644

- 취약계층지원 1,774 5,353 7,202 8,430

- 공적연금 - 673 5 68,694

- 보육, 가족 및 여성 - 269 351 15,978

- 노인 3,395 4,065 5,690* 22,058*

- 사회복지일반(기타) 97 1,522 2,537 3,697

� 보건분야 33,241 36,038 35,050 57,362

- 보건의료 2119 3,788 3,940 11,823

- 건강보험 31,122 32,250 31,110 45,539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지출 269,367 310,195 335,694 366,928

� 사회복지분야 228,560 239,322 262,993 290,973

- 기초생활보장 79,731 72,865 75,168 79,028

- 취약계층지원 - 8,933*** 10,512*** 11,880

- 공적연금 81,732 95,811 109,106 124,415

- 보육, 가족 및 여성 18,565 22,022 25,600 30,999

- 노인 42,145** 35,166 37,306 39,040

- 사회복지일반(기타) 6,387 4,535 5,301 5,611

� 보건분야 67,807 70,863 72,701 75,955

- 보건의료 15,767 17,037 15,599 15,842

- 건강보험 52,040 53,826 57,102 60,113

〈표 4-2〉 연도별 보건복지부 분야별 집행내역 

(단위: 억원) 

   주: 1) * 노인, 청소년 합산, ** 노인, 장애인 등 지원 합산, *** 아동, 장애인 등 지원 합산

        2)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과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

지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3)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농어민 연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보고되다가 2008년부터 국민연

금 완전노령연금 지급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자료: 2006년~2012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7년과 2008년은 보건복지가족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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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료의 일관성과 제공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2006년과 2011년

이 선정되었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표 4-3>과 같이 최근 조사대상에 

큰 변화가 있어 2006년부터 자료의 일관성(consistency)이 보장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5차(2012년) 조사자료까지 제공

되고 있는데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조사기간이 ‘작년 한해’에 해당

되므로 2011년이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가 된다.

〈표 4-3〉 가계동향조사 주요변경 현황

구분 1989년 이전 1989~2002년 2003~2005년 2006년~2013년

농어촌지역 × × ○ ○

농림어가 × × × ×

1인가구 × × × ○

비임금근로가구 
소득

× × ○ ○

비임금근로가구 
지출

○ ○ ○ ○

가중치부여 × ○ ○ ○

항목 신분류 × ○(‘90~) ○ ○

자료명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가계동향조사(’08~)

이하 국민이전계정을 추계하는 자세한 방법은 본 보고서의 제3장과 국

민이전계정 공식홈페이지(http://www.ntaccounts.org)를 참고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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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대간 총 경제규모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생산)을 차감한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비임금근로자10)의 사업소득을 모

두 포함한다.

〈표 4-4>에 생애주기적자의 총량값이 제시되어 있다. 2006~2011년 

분석기간 중 노인복지정책이 크게 확대된 2009년을 기준으로 변화에 대

해 살펴보면, 생애주기적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2006년에서 2009년 생애주기적자가 약 55조 원에서 90조 원

으로 연평균 21.4%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에는 102조 원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6.6% 증가하였다.

세부 구성항목에서는 소비가 2006년 627조 원에서 2009년 746조 

원, 2011년 845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제도부문별로는 사적소비 규

모가 공적소비에 비해 약 4배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2011년 기

준으로 공적소비 190조 원, 사적소비 655조 원이다. 노동소득은 

2006년 464조 원에서 2009년 533조 원, 2011년 602조 원으로 증

가하였다.

항목 2006 2009 2011

생애주기적자  54,882.3  90,121.5 101,944.7 

   소비  626,818.4 746,294.6 844,938.3

       공적  131,900.7 170,324.7 189,551.6 

       사적  494,917.7 575,969.9 655,386.7 

  (차감) 노동소득   464,144.1 533,266.5  602,461.4

〈표 4-4〉 연도별 국민이전계정 총량 값: 생애주기적자

(단위: 10억원, 명목금액, 연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6, 2009, 2011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10)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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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적자의 구성항목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6~2009년 기

간 중에 공적소비가 연평균 9.7%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동일 기간 사적소비와 노동소득은 각각 5.5%와 5.0% 증가하였다. 

2009~2011년 기간 중에는 구성항목 간 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상대

적으로 사적소비가 6.9%로 크게 증가하고 공적소비와 노동소득은 

5.6%, 6.5% 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총량 값의 전반적인 증가가 모든 

연령집단에 동일하게 발생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세대간 경제는 국민이전

계정의 연령프로파일을 통해서 파악가능하다. 

〔그림 4-1〕 생애주기적자 구성항목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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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9년 공적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8년 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9년 1인

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규모가 다른 어떠한 해 보다 작아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GNI는 2006년 1,882

만원에서 2009년 2,175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2,488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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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성장률은 2006년 5.2%에서 2009년 0.7%로 급락한 후 회복하

여 2011년 3.7%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의 재정확대로 인한 수혜 수준은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4-2〕 1인당 GNI와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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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2014. 10. 24자 인출.

생애주기적자를 충당하는 생애주기재배분은 자산재배분과 공적이전, 

사적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2009년 자산재배분은 약 59조 원에

서 90조 원으로 연평균 18.2%로 크게 증가하였다. 사적이전의 규모는 동

일기간 중 –3.8조 원에서 –0.6조 원으로 변화하였다. 사적이전이 음의 값

을 갖는 것은 사적이전의 유입 보다 유출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자산재배분은 102조원으로 2009~2011년 기간 중 연평균 

7.8% 증가하였으며, 사적이전은 –2.9조원으로 음의 값이 확대되었다.

공적이전은 분석기간 중 0으로 나타나는데, 공적이전이 전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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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적이전의 유입은 모두 유출되기 때문

에 순(net) 값이 0이라는 것이다. 공적이전의 유입(유출)은 2006~2009

년 연평균 5.8%, 2009~2011년 연평균 8.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2006 2009 2011

생애주기재배분 54,882.3 90,121.5 101,944.7 

  자산재배분 58,737.8 90,747.8 104,817.2 

  공적이전 0.0  0.0  0.0 

  사적이전 -3,855.5 -626.3 -2,872.5

〈표 4-5〉 연도별 국민이전계정 총량값: 생애주기재배분

(단위: 10억원, 명목금액, 연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6, 2009, 2011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제3절 생애주기적자

국민이전계정은 생애주기적자의 세부항목에 대해 연령프로파일을 이

용하여 연령집단별 특성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다. 1인당 

값은 전체 인구에 대한 평균 값을 의미한다. 분석기간 중 인구구성의 변

화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가 2006년 4,594천명에서 

2009년 5,255천명, 2011년 5,656명으로 증가하였다(그림 4-3 참조). 

전체 인구 대비 노년층의 비중은 2006년 9.5%에서 2009년 10.7%, 

2011년 11.4%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15세 미만 유년층의 인구는 2006

년 8,988천명에서 2009년 8,232천명, 2011년 7,771천명으로 감소하

였다. 전체 인구 대비 유년층의 인구 비중도 2006년 18.6%에서 2009년 

16.7%, 2011년 15.6%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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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인구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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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에서 2014. 10. 23자 인출.

먼저 분석기간 중 연령별 1인당 소비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소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양대상 연령집단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진 특

징을 보이고 있다(그림 4-4 참조). 유년층에서는 유․초등학령기와 대학시

기에 소비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층에서는 후기노인의 소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1인당 소비 연령프로파일에서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소비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이전계정의 소비항목은 교육, 보건, 기타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있다. [그림 4-6]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소비의 구

성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과 달리 학령기 연령에서 교육소비가 4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년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건

소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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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령별 1인당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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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연령별 및 구성항목별 1인당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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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연령별 및 구성항목별 1인당 소비 비중

[그림 4-7]의 연령별 1인당 노동소득에서는 핵심 생산가능인구인 

30~40대의 소득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이전계

정에서 1인당 값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평균값이 아니라, 경

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들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이다. 따라

서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노동소득 증가는 해당 연령집단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증가하거나 임금수준이 증가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0~60대 중고령층의 1인당 노동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

고령층의 노동소득 증가는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수명과 건강수준의 증가로 근로가능기간이 증가하거나 생산성이 향상된

다면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부양부담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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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연령별 1인당 노동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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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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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애주기적자 연령프로파일은 연령에 따라 부호가 다른 값을 가

진다. 부양대상집단은 생산 보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

며, 반대로 부양부담집단은 소비 보다 생산이 많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진다. [그림 4-8]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은 양의 값, 생산가능인구인 

25~56세는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적자는 최근으로 올

수록 유․초․중등연령대와 70대 중반 이후의 후기노년층의 적자 폭이 확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중 생애주기적자에 대한 연령집단별 1인당 값이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집단은 0-19세(유년층), 20-64세(청장년층), 65세 

이상(노년층)의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인구고령화 수준을 이야기할 때,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고등교육 진학

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유년층의 부양대상 집단을 20세 미

만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령프로파일 그림이 시각적으로 0세에서 

90세까지의 패턴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중 연

령 간의 규모의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수치적으로 얼마나 변하였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연령집단으

로 구분하여 1인당 규모를 수치화하여 제시하면 분석기간 중 연령집단 

간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유년층과 노년층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년층의 적자폭이 노년층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가 2006년 유년층과 노년층 각각 10,952천원, 8,239천원

에서 2011년 각각 14,770천원, 11,723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생애주기

적자의 양, 즉 흑자를 기록하는 청장년층의 흑자 폭은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장년층의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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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천원, 2009년 –3,794천원, 2011년 –3,965천원이다.

분석기간에 상관없이 소비규모는 유년층이 가장 크고 연령집단이 증가

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소비규모가 유년

층 15,000천원, 청장년층 13,953천원, 노년층 13,609천원이다. 제도부

문별로 소비를 살펴보면, 공적부문에서 유년층의 소비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노년층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사적부문에서는 청장년층의 소비규

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유년층, 노년층 순이다. 2011년 기준으로 공적소

비는 유년층 5,269천원, 청장년층 3,113천원, 노년층 4,943천원이며, 사

적소비는 각각 9,732천원, 10,840천원, 8,666천원이다. 따라서 사적소

비 규모가 공적소비 규모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총 소비규모는 유년층 집

단에서 가장 높았다. 총소비에서 사적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양대상 

집단인 유년층과 노년층 2/3, 청장년층 3/4으로 확인된다(2011년 기준).

노동소득은 핵심 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층에서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집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혹은 감

소 후 증가 패턴이 나타났다. 청장년층은 분석기간 중 노동소득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06년 14,373천원, 2009년 16,225천원, 2011년 

17,918천원이다. 그러나 유년층과 노년층은 2006년에 비해 2009년 노

동소득이 하락한 이후 201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노동취약계층인 유년층과 노

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유년층의 노동소득은 2006

년 172천원, 2009년 148천원, 2011년 230천원이다. 노년층의 노동소

득은 같은 기간 각각 1,607천원, 1,481천원, 1,88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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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0~19

(유년층)
20~64

(청장년층)
65+

(노년층)

2006

생애주기적자 10,952.3 -3,666.4 8,239.2

   소비 11,124.4 10,706.7 9,846.0

       공적 3,759.1 2,279.3 3,078.9

       사적 7,365.3 8,427.4 6,767.1

  (차감) 노동소득 172.1 14,373.1 1,606.8

2009

생애주기적자 13,452.9 -3,793.7 10,638.7

   소비 13,600.6 12,431.6 12,119.9

       공적 4,812.3 2,829.3 4,366.5

       사적 8,788.3 9,602.3 7,753.4

  (차감) 노동소득 147.7 16,225.4 1,481.2

2011

생애주기적자 14,770.4 -3,964.6 11,723.0

   소비 15,000.4 13,953.2 13,609.0

       공적 5,268.5 3,113.3 4,943.1

       사적 9,731.9 10,839.9 8,665.9

  (차감) 노동소득 229.9 17,917.8 1,886.0

〈표 4-6〉 연도별 및 연령집단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단위: 1,000원, 명목금액,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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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생애주기재배분

생애주기재배분에서 먼저 1인당 자산재배분의 연령프로파일을 살펴보

면, 40~50대와 70~80대 중반에서 자산재배분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9). 최근으로 올수록 자산재배분의 값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

하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어지고 있어, 2006년 36세에서 2011년 29세

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9년 70대 중반 이후 후기노인의 자산재배분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 자산재배분 연령프로

파일은 다른 연도에 비해 변동 폭이 큰 것이 특징이며, 60대 후반에서 크

게 하락한 후 80대 초반까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연령별 1인당 자산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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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에서 공적이전의 연령프로파일은 노년층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정책이 확대된 2009년은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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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공적이전의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에도 

노년층의 공적이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노년층 집단 내에

서도, 전기노인에 비해 80대 이상의 후기노인에서 공적이전 규모가 더 크

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년층의 공적이전의 급증은, 2009년부터 노년층의 1인당 공적이전 

규모가 유년층의 1인당 공적이전 규모 보다 더 커지는 수준까지 발생하

였다. 즉, 인구고령화는 노년층에 대한 정부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연령별 1인당 공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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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연령은 유년층이며, 이러한 사적이

전의 부담주체는 청장년층이다. 노년층도 사적이전의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아 수혜집단으로 확인되지만, 분석기간 중 노년층 내에서의 사적이

전의 변화 방향은 조금 달랐다. 전기노인집단에서는 2009년 사적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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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게 증가한 후, 2011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11). 

반면 후기노인집단에서 2009년은 2006년에 비해 사적이전의 규모가 크

게 감소하였지만,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후

기노인의 사적이전 규모 격감이 2008년 말 경제위기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은 향후 국민이전계정의 시계열 확장

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노년층 내에서 최근 사적이전의 규모에 대한 증가 또는 감소를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2006~2011년 동안 유년층의 사적이

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노년층, 특히 후기노인의 사적이전은 2006

년에 비해 2011년 감소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부 노년집단

에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효과의 존재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1〕 연령별 1인당 사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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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에서는 생애주기재배분의 세 항목의 상대적인 규모를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연령별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자산재배분의 

구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포착된다. 유년층의 경우 사적이전과 공적이전

이 생애주기재배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장년층은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기여자로 역할하고 있으며, 40대 이후부터는 상당한 자산축

적을 하고 있다. 노년층의 생애주기재배분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는

데, 공적이전의 기여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분석기간 중 생애주기재배분에 대한 연령집단별 1인당 값이 <표 4-7>

에 제시되어 있다. 유년층은 주로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에 의해 생애주기

적자를 충당하고 있다. 유년층은 자산축적이나 대출(음의 저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양대상집단인 노년층의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가

장 큰 항목은 공적이전이며, 그 다음 자산재배분, 사적이전 순으로 확인

된다. 또한 최근 노년층의 생애주기재배분에서 공적이전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재배분을 구성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자산재배분은 

청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양의 값이며, 유년층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노년층의 자산재배분 규모가 청장년층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

된다. 자산재배분이 양인 것은 자산소득이 저축보다 더 많은 것을, 음은 

반대로 자산소득 보다 저축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기간 중 추이

를 살펴보면, 청장년층의 자산재배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노년층

의 자산재배분은 2006년에 비해 2009년 상승한 이후 2011년 다시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1년에는 분석기간 중에서 청장년층

과 노년층의 자산재배분 차이가 가장 좁혀진 것으로 확인된다. 2011년 

기준으로 자산재배분이 유년층 –249천원, 청장년층 3,753천원, 노년층 

3,023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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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연령별 생애주기재배분체계



100 인구구조 변화와 공･사적 이전 분담실태 연구

공적이전을 살펴보면, 유년층과 노년층은 공적이전의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은 양의 값을, 청장년층은 반대로 유출이 유입 보다 많은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이전 규모는 2006년과 2009년 유년층이 노년층 보

다 컸지만, 2011년에는 반대로 노년층이 유년층 보다 더 큰 것으로 바뀌

었다. 이는 최근 확대된 노인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공적이전이 유년층 4,894천원, 청장년층 

–2,740천원, 노년층 6,463천원이다.

항목
0~19

(유년층)
20~64

(청장년층)
65+

(노년층)

2006

생애주기재배분 10,952.3 -3,666.4 8,239.2 

   자산재배분 -339.4 1,474.8 3,529.1 

   공적이전 3,464.5 -1,718.8 3,131.6 

   사적이전 7,827.3 -3,356.4 1,578.5 

2009

생애주기재배분 13,452.9 -3,793.7 10,638.7 

   자산재배분 -38.4 2,125.2 4,298.4 

   공적이전 4,424.0 -2,417.3 5,722.3 

   사적이전 9,067.3 -3,391.2 618.0 

2011

생애주기재배분 14,770.4 -3,964.6 11,723.0 

   자산재배분 -249.0 2,752.6 3,023.1 

   공적이전 4,893.8 -2,740.1 6,463.0 

   사적이전 10,125.7 -3,932.9 2,236.9 

〈표 4-7〉 연도별 및 연령집단별 1인당 생애주기재배분

(단위: 1,000원, 명목금액,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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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은 유년층이 가장 큰 규모의 양을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년

층도 양의 값으로 확인된다. 2011년 기준으로 유년층의 사적이전은 

10,126천원으로 노년층 2,237천원 보다 4.5배 이상 많다. 반면 청장년

층은 사적이전의 유입 보다 유출이 커서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기준 사적이전이 청장년층은 –3,933천원이다. 분석기간 중 사적

이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유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노년층

은 2006년에 비해 2009년 하락한 이후 2011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

인된다. 청장년층은 사적이전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제5절 노년층의 공･사적 이전 변화 및 전망

  1. 노년층 부양체계의 변화

앞에서는 전체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적자와 생애주기재배분

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인구고령화로 부양부담에 대한 우려

가 높아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공적 및 사적이전의 시계

열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노년층의 소비 재원(resources of consumption)은 사적이전과 공적

이전 이외에 자산재배분과 노동소득이 있다. 노년층의 경우 상당 수가 은

퇴를 경험하게 되지만, 노동소득이 일정 수준의 소비재원으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층의 1인당 노동소득은 2011년 1,886천원

으로, 2006년의 1,607천원 보다 증가하였다. 다른 소비재원의 규모는 이

미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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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노년층의 소비 재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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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노년층의 소비 재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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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중 소비 재원의 비중을 보면, 2006년에는 자산재배분이 36%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적이전 32%, 노동소

득과 사적이전 각각 16%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에는 공적이전의 비

중이 크게 증가하여, 노년층의 소비 재원에서 공적이전이 47%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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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산재배분 36%, 노동소득 

12.2%, 사적이전 5.1%로 나타났다. 즉 2006~2009년은 공적이전의 증

가와 사적이전의 감소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도 공적이전의 

비중이 48%로 노년층 소비 재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자산재배분 22%, 사적이전 16%, 노동소득 14%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09~2011년은 노년층의 소비 재원에서 자산재배분의 감소와 사적이

전의 회복이 특징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노동소득의 경우 노년층의 자원재배분에 직접 기여하

는 항목이 아니므로, 이후의 노후부양체계 논의에서는 공적이전과 사적

이전, 자산재배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층의 부양체계의 3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산재배분, 공적이전, 사

적이전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최근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최근 12년 간(2000~2011년)의 변화를 〔그

림4-15〕에서 파악할 수 있다. 삼각형의 각 축은 위로부터 생애주기재배

분의 구성항목인 자산재배분, 공적이전, 사적이전을 의미하며, 화살표방

향으로 갈수록 해당 항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자산재배분은 

왼쪽 윗변이 해당 축이며, 아래에서 위(혹은 왼쪽에서 오른쪽)로 이동할

수록 구성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재배분과 공적이전, 사적이

전의 구성비중의 합은 1(100%)이 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 중 2006년

과 2009년, 2011년은 본 보고서에서 추계한 국민이전계정자료이며, 

2000년은 국민이전계정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다.

그림에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 노인복지정책이 크게 확대된 이후 노후부양체계가 확연히 달라진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원인의 하나는 공적이전의 확대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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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노년층 부양체계 변화추이(2000~2011년)

자료: 2000년 자료는 국민이전계정 공식홈페이지에서 2014. 10. 30자 인출함.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산재배분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노후소득에서 자산재배분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1년에는 25.8%로 크게 하락하였다. 반대로 

공적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과 2006년 37~38%에서 2009년과 

2011년 54~55%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이후 공적이전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의 영향으

로 보여 진다. 

반면에 사적이전은 감소 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0년 

16%에서 2006년 19%로 소폭 증가한 후, 2009년 6%로 크게 감소하였

다. 그리고 2011년 1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2009년이라는 경

제위기 상황에서 사적이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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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간 노년층 부양체계의 비교분석결과를 종합하면, 2009년 경

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할 경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12년 간 노년층의 공․사적이전의 변화 추이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적이전은 일정 수준

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공적이전은 최근 12년간 18% p(37% → 

55%)로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1/2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적이전

은 최근 12년간 총 3% p(16% → 19%) 증가에 머물러 노후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1/5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적이전이 증가할 때 사적

이전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

었다. 그러나 2009년 노년층의 사적이전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

은, 경제위기가 노후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거나 저성장시대의 진입으

로 사적부문에서 자산재배분 혹은 사적이전의 비중이 확대되기 어렵다면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부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비교를 통한 노년층 공․사적이전의 변화 전망

국민이전계정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17개국의 국민

이전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고령화 진전 수준에 따른 공․사적 이전

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공․사적이전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고

자 한다. 현재 20개국의 국민이전계정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국민이전계정이 완전히 구축된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추계가 간단한 생애주기적자만 구축된 국가가 3개 

있다. 또한 한국은 현재 2000년의 자료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

에서 구축한 2006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활용된 국가와 자료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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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998)

독일
(2003)

멕시코
(2004)

미국
(2003)

브라질
(1996)

스웨덴
(2003)

스페인
(2000)

슬로베니아
(2004)

인도
(2004)

인도네시아
(2005)

일본
(2004)

코스타리카
(2004)

태국
(2004)

필리핀
(1999)

한국
(2006)

헝가리
(2005)

호주
(2000)

<표 4-8> 분석국가 및 자료년도

고령화 진전의 수준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으로 설정하

였으며, 곧 독립변수이기도 하다. 노후부양체계 내에서 자산재배분을 제

외하고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였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이 

19.5%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그 다음은 독일 18.0%, 스

웨덴 17.2%, 스페인 16.8% 등으로 유럽국가에서 고령화가 많이 진전되

었다. 반면 고령화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필리핀 3.4%, 멕시코 5.1%, 

브라질 5.4%이다.

〔그림 4-16〕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국민이전계정 공식홈페이지에서 2014. 10. 30자에 인출하여 저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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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노후부양체계를 살펴보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4-17). 유럽은 노후소득 구성항목에서 공적이전의 

비중이 높고, 아시아에서는 사적이전의 비중이 높다.

먼저 공적이전의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110%)과 브라질(108%)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 공적이전의 비중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사적

이전의 유출이 유입 보다 더 큰 음의 값이기 때문이다. 즉 스웨덴과 브라

질의 노년층은 공적이전과 자산재배분의 일부는 소비 이외에 사적이전으

로 유출되는 것이다. 반면에 태국(-4%)과 필리핀(-2%)은 공적이전의 비

중이 음의 값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재배분과 사적이전의 일부는 공적이

전으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공적이전의 규모가 큰 국가로

는 헝가리(99.4%), 호주(93.9%), 슬로베니아(82.7%), 독일(71.3%), 스페

인(63.3%) 등이다.

노후부양체계에서 사적이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44.9%이다. 그 다음으로 태국(36.4%), 한국(19.2%), 필리핀(6.3%), 헝

가리(5.4%)이다. 사적이전의 비율이 음의 값인 국가가 많은데 주로 유럽

과 아메리카 국가들이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48.5%로 유일하

게 노년층에서 사적이전의 유출이 유입 보다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고령화 수준에 따라 노후부양체계 내에서 공적이전

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형의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수

준과 노후소득 대비 사적이전 비중의 관계는 아주 약한 양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 수준이 높

고 공적이전의 규모가 큰 국가들은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이므로, 1인

당 GNI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고령화 수준

과 공적이전은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고령화 수준과 사적이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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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국가별 노년층 부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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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 자산재배분 사적이전

자료: 국민이전계정 공식홈페이지에서 2014. 10. 30자에 인출하여 저자가 계산.

〔그림 4-18〕 고령화 수준과 노후소득 대비 공적이전 비중의 관계

자료: 국민이전계정 공식홈페이지에서 2014. 10. 30자에 인출하여 저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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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고령화 수준과 노후소득 대비 사적이전 비중의 관계

자료: 국민이전계정 공식홈페이지에서 2014. 10. 30자에 인출하여 저자가 계산.

항목
종속변수(공적이전 비중) 종속변수(사적이전 비중)

Coef. S.E. Coef. S.E.

65세 이상 인구비    5.1525* ( 2.3992)   0.6744 ( 1.5535)

1인당 GNI  -0.0005 ( 0.0010)  -0.0001 ( 0.0007)

상수   5.2481 (19.4196) -11.2043 (12.5747)

R2 0.3767 0.0212

〈표 4-9〉 선형회귀분석 결과

주: * p>0.1

따라서 국제비교 결과,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후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공․사적이전의 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고령화의 진전

에 따라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효과가 존재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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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관계가 존재한다면 

고령화 수준의 증가에 따라 공적이전의 양의 선형관계는, 사적이전의 뚜

렷한 음의 선형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비교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진전될수록 공적이전의 증

가는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사적이전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본 선형회귀분석은 국가별 사회문화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령화가 진전될 경우 반드시 공적이전이 증가하고, 공․

사적이전의 구축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밝

힌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국가 수가 17개로 작다는 점을 한계로 밝힌다.

제6절 소결

세대간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 분석틀인 국민이전계정을 통해서 

2006~2011년의 생애주기적자와 생애주기재배분의 현황을 살펴본 후,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소비에서 생산을 차감하는 생애주기적자는 유년층(0~19세)과 노년층

(65세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년층의 적자폭이 노년층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청장년층은 생애주기적자의 양, 즉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1년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유년층 14,770천원, 

청장년층 –3,965천원, 노년층 11,723천원이었다.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생애주기재배분에서 부양대상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년층은 주로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으로, 노년층은 

공적이전과 자산재배분, 사적이전 순으로 생애주기적자를 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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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노년층의 생애주기재배분에서 공적이전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

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이 

유년층은 각각 10,126천원과 4,894천원이며, 노년층은 각각 2,237천원

과 6,463천원이었다. 1인당 자산재배분은 유년층 –249천원, 노년층 

3,023천원이었다. 반면 청장년층은 1인당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이 –3,933

천원, -2,740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 1인당 자산재배분은 

2,753천원 이었다.

최근 12년간 노년층 부양체계의 분석결과, 2009년 경제위기라는 특수

한 상황을 제외할 경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노년층의 공․사적이전

의 변화 추이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공적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적이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은 

최근 12년간 18% p(37% → 55%)로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1/2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적이전은 최근 12년간 총 3% p(16% → 19%) 증

가에 머물러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못 미치고 있었다. 따

라서 공적이전이 증가할 때 사적이전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년층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

재하여 전기노인은 2006~2011년 동안 사적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후기노인은 사적이전은 2006년에 비해 2011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년층 집단 내에서 공․사적이전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9년 노년층의 사적이전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경

제위기가 노후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거나 저성장시

대의 진입으로 사적부문에서 자산재배분 혹은 사적이전의 비중이 확대되

기 어렵다면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 부문의 역할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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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7개국의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고

령화의 진전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구축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령화

가 진전될수록 노후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

이 있지만,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공적재정투입의 확대는 사

적부문의 소득이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공․사적이전의 구축관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공․사적이전의 구축관계가 약화되거

나 사라지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곧 우리나라에서 사

적이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에서 교환적 동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을 단

순히 가족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의 노후소득의 양

적 규모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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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세대간 자원재배분을 측정할 수 있는 국민이전계

정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전계

정 추계를 통해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확대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적

이전의 역할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사적이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경우, 노후 소

득보장에 있어 공적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적이

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의 공적이전과 사

적이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외문헌에서는 공․사적이전이 교환동기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많이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이타적 동기

에 의한 대체관계로 성립된다고 보고되었다. 이타적 동기에 의한 대체관

계로 발생되는 구축효과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노

인의 빈곤완화 기여를 상쇄시켜 목표대상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국내연구 동향에서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효과가 점

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고하고 있다(전승훈·박승준, 2011. pp.192). 

1990년대까지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존재하지

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고령화의 진전과 공적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사회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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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지출이 확대될 경우 새로운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조세를 통하여 공적이전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가구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원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후소득보장이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로 옮겨가는 경향성이 

나타남에 따라 공공자원을 둘러싼 세대간 분배를 제대로 평가하고자 하

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노년기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유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전체에 걸쳐서 세대간 자원재배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세대간 경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인 국민이전계

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이전을 측정, 연령집단 간 경제적 자원의 흐

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과 같은 

미래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위험 요인들을 대비하기 위한 관

련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나아가서는 유산과 

증여 등 자본의 흐름 파악과 연금 및 건강보험, 교육, 출산 등 관련 정책

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고령화의 거시적 영향을 파

악할 수 있으며, 빈곤이나 분배, 조세의 귀착 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실

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민

이전계정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와 공․사

적이전 구조 등의 국제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국민이전계정을 추계하여 최근 12년간 노년층 부양체계를 분

석한 결과, 2009년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할 경우, 2000년부

터 2011년까지 노년층의 공․사적이전의 변화 추이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

다. 공적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적이전은 일정 수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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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은 최근 12년간 18% p(37% → 55%)

로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1/2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적이전은 최

근 12년간 총 3% p(16% → 19%) 증가에 머물러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못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적이전이 증가할 때 사적이전

이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년층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하여 전기노인은 2006~2011년 

동안 사적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후기노인은 사적이전은 2006

년에 비해 2011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년층 집단 내에서 

공․사적이전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9년 노년층의 사적이전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경

제위기가 노후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거나 저성장시

대의 진입으로 사적부문에서 자산재배분 혹은 사적이전의 비중이 확대되

기 어렵다면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 부문의 역할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개국의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구축효과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

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후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

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공적재정투입의 확대는 사

적부문의 소득이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공․사적이전의 구축관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곧 우리나라에서 사적이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에서 교환적 동기로 옮

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을 단순히 가족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년

층의 노후소득의 양적 규모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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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정부의 노년층

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의 증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보여 진

다.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책의 확대는 노년층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인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이 청장년층의 부양부담을 확

대시켜 세대간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

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정책설계 및 시행 단계에서 세대간 

경제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제2절 한계 및 향후과제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공․사적이전의 구축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정적인 결론이 아니며, 앞으로 국민이전계정의 시계열 확장 및 비

교국가의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정부정책이 일관되게 공․사적이전의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정책의 특성에 따라 공․사적이전의 보완관계 또는 대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전계정의 연령프로파일은 1인당 평균 값을 제시하기 때

문에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한 특성들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가령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역할과 관계는 소득분위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중국에서는 소득분위별 국민이

전계정을 시험적으로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도 소득분위별 국민이전계정

을 구축한다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이전계정은 전 세계 46개국의 경제 및 인구학자, 정책입안자들이 



제5장 결론 119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

민이전계정을 구축하는 국가가 확대되고, 국민이전계정을 활용한 연구가 

확장되면서 국민이전계정의 유용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현재 본 보고서에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 국가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국민이전계정 구축년도도 상이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

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 노인복지정책이 확대된 기준년도로 선정한 2009

년은 글로벌 경제위기기의 영향을 받은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인복

지정책 확대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노년층의 부양체

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부양

집단 내에 경제적 자원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

장 크게 받는 집단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

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한정된 정부의 예산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공적개입을 확대할 목표대상을 선정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국민이전계정의 추계결과를 노후

소득보장에서 공․사적이전의 변화 추이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그러

나 국민이전계정은 한 국가의 후생상황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 제도부문별로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비

교분석, 자산재배분 세부항목의 변화 파악,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구성

하는 세부항목의 추이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연령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의 근거자료를 생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국민이전계정의 방법론을 확장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계정

의 구축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분위별 국민이전계정이

나 성별 국민이전계정, 지역별 국민이전계정에 대한 논의가 국민이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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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료의 

가용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국민이전계정과 성별 국민이전계정 등을 구

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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